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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I. 서론

1)�연구의�필요성�및�목적

□ 연구 필요성

Ÿ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생 현상을 경험중이며, 이
에 따라 영유아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를 넘어 국가의 성장잠재력 및 지역사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
제로 인식되고 있어 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으로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Ÿ 최근 저출생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가 어느 기
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은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
화하고 영유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임. 또한 과거와 달리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별개의 영역이 아닌 통합적 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
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
계를 구축하여 영유아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체계와 재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Ÿ 유보통합 추진 이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
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음.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며 「유
아교육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
아보육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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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수요보다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정책과 행정체계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Ÿ 이원화된 행정체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법령과 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동일
한 영유아 정책이라 하더라도 부처 간 협의와 조정 절차가 반복적으로 요구되
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복 행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현장 지도·
점검, 평가, 통계관리 등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체계가 운영되어 행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존재함

Ÿ 이러한 시설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차이는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동
일 연령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운영기준, 교직원 자격기준, 재정지원 
방식, 교육과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이용 기관에 따라 교육 및 보
육 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차이는 국가가 보
장해야 할 영유아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로 제시되고 있음

Ÿ 특히 재정운영 측면에서 유치원은 교육재정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
며,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제약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와 재정운
영 간 연계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특히 향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향
상과 영유아 성장·발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재정체계 마련이 요구됨
Ÿ 경상북도는 광범위한 행정구역과 높은 농산어촌 비중을 가진 지역으로, 수도

권 및 대도시 중심 지역과 다른 교육·보육 환경을 가지고 있음. 다수의 시·군
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영유아 정
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Ÿ 경상북도는 지역 간 인구 규모와 재정여건의 차이가 크고, 교육 및 보육 인프
라의 분포 역시 불균형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일부 농어촌 지역은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관 통폐합
이나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일부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어, 같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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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이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임
Ÿ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보, 소규모 기관 지원, 재정 운용체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재정이관 및 행정체계 개편 과정
에서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Ÿ 유보통합은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과 운영은 
지역의 행정·재정 여건과 교육·보육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특
히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비중이 높고, 지역 간 교육·보
육 인프라 격차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정책 적용만
으로는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Ÿ 또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방식, 교
육·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 돌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음. 특히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운영체계 변화는 향후 유보통
합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현장 수용성과 정책 효과성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
음

Ÿ 아울러 최근 영유아기 교육·보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간 연계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 중
심의 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연계한 돌봄체
계는 유보통합의 정책 효과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Ÿ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단순히 국가 정책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특
성과 여건을 반영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특히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관 방안,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연계성과 돌봄 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영유
아-초등 저학년 연계돌봄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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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검토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목적

Ÿ 본 연구는 현재 유보통합의 재정 이관 정책과 경상북도 현황에 기반한 유보통
합 방식 및 플랫폼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Ÿ 이를 통해 향후 경상북도의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논리적 기반으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함

2)�연구의�내용�및�방법

□ 연구범위

Ÿ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22개 지자체 및 전국 정책 및 예산, 보육 및 교육 전문가
Ÿ 내용적 범위 : 

－ 경상북도 22개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논의중인 재
정이관 방식에 대한 의견과 경북형 재정이관 방식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과 유치
원의 서비스 수준격차 기반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함

－ 정책전문가와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재정이
관 방식에 대한 의견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준 격차를 기반으로한 지
원방식의 대한 의견을 공통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 유아교육 및 영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과 유치원 활용 영아돌봄의 운영,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에 관한 의견
을 조사하고자 함

□ 연구방법

Ÿ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문헌분석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경과 및 주요 정책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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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관련 법령 및 제도, 선행연구,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
하여 유보통합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파악

Ÿ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유보통합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22명
－ 조사내용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영향 파악, 실무진 인식 및 정책 수

요 파악,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과 대응과제 분석
Ÿ 유보통합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 서면 인터뷰 조사 실시

－ 전문가 집단은 재정⋅예산 분야, 정책 분야,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연구절차

단    계 주요 내용

연구방향
설정

착수연구사업
심의위원회

Ø 연구방향, 연구방법 논의

Ø 착수보고

구체화
단계

자료분석
Ø 여성가족정책 분야별 중앙의 기본계획 분석

Ø 여성가족정책 관련 분야별 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조사지 개발

Ø 설문조사 및 서면심층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설계

Ø 설문 및 FG 질문지 검토·확정

정책방안
도출
단계

조사분석

Ø 경상북도 22개 시군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대상 유

보통합 관련 인식 조사

Ø 전문가대상 서면심층조사를 통해 경상북도 현황을 

기반한 정책추진방향 의견 수렴

중간보고
Ø 조사결과 분석

Ø 결론 및 요약

완료단계 최종연구사업 
심의위원회

Ø 연구결과 시사점 논의 및 정책제언

Ø 최종보고 및 결과반영, 보고서 수정 및 보완

Ø 보고서 발간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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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유보통합�추진�배경

Ÿ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논의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당시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계 및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소관 업무 조정 문제와 제도적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이후 유치원은 교
육부 중심의 교육체계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보육체계로 운영되면
서 이원화 구조가 지속됨. 이러한 구조는 영유아 대상 서비스가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고민경, 권건일, 2017), 이후 유보통
합 논의의 배경이 됨

Ÿ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
고 각각 교육부·교육청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한계가 존
재하였으며, 기관 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정
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유보통합을 재추진하게 되었음(교육부, 2023)

Ÿ 유보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단계에 진입한 계기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으로 유보통합의 여건을 마련. 또한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만 3~5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여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하였음. 이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적 통합을 추진한 최초의 정책으로 평가되며, 유보통합 추진의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Ÿ 유보통합 정책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새로
운 전환점을 맞이함. 정부 110대 국정과에 유보통합 추진을 포함시켰으며 교
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준비팀을 출범 및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를 총괄하였음.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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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함. 또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을 통
해 제도 정착 기반 마련에 착수함(교육부, 2023)
－ 특히 2023년 발표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짐. 해당 방안은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
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후 정
부는 조직 및 인력체계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재정체계 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을 넘어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 
교육·보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였음

2.�유보통합�법⋅제도
� 1)�해외�유보통합�관련�법령�및�사례

Ÿ 해외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는 일반적으로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 비교연구에서
는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크게 분리형(split system) 과 통합형(unitary 
system) 으로 구분하고 있음. IEA의 「Early Childhood Policies and 
Systems in Eight Countries」 보고서에서는 분리형 체계를 영아 대상 돌봄
과 유아 대상 교육이 별도 기관 또는 별도 행정체계로 운영되는 구조로 설명
하고 있으며, 통합형 체계는 출생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의 연령대를 하나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로 운영하는 구조로 제시하고 있음

Ÿ 핀란드는 「Ac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근거하여 유
아교육과 보육을 ECEC 체계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핀란드의 ECEC는 교육, 
양육, 돌봄을 통합한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국가 수준의 핵심교육과정이 공
립·민간 제공기관, 센터형 ECEC, 가정형 보육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
조임

Ÿ 덴마크는 「Act on Day-Care Facilities」를 중심으로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



|  viii  |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기관 유형은 연령통합형 보육 시설 및 기관, 보육원, 
유치원 등으로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ECEC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임. 덴마크 사례는 특정 기관 명칭의 단일화보다 지방정부의 공
급 책임, 이용 접근권, 서비스 질 관리가 강조된다는 특징을 보임

Ÿ 뉴질랜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교육법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사례
임.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 ECE 규정, 면허 및 인증기준 제
도를 중심으로 법령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
비스를 유지하면서도 교육부 중심의 법령·인가·인증 기준을 통해 공통적인 질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Ÿ 영국 잉글랜드는 기관 유형을 완전히 단일화하기보다 0~5세 영유아 대상 교
육·돌봄 기준을 「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로 공통화한 사례임. 
공급체계는 학교, 민간 보육원, 가정보육 등으로 다양하게 유지되지만, 학습·
발달·건강·안전 및 학교준비에 관한 공통 기준은 EYFS를 통해 통합적으로 적
용되고 있음

� 2)�국내�유보통합�관련�법

Ÿ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조직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 유보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됨.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관련 사
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
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가 교육부 중심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됨

Ÿ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치·운영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로,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 자격, 학급 편성, 교육환경 등에 관한 기본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현재 유아교육 분야의 핵심 법률이며,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관련 제도와의 연계 및 조정이 요구되는 법적 기반으로 볼 수 있음

Ÿ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법률로, 어린이집 운영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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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음. 유보통합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이 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관련 사무를 수행해 왔으나, 보육업무의 교육
부 이관 이후 유아교육 분야와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Ÿ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 및 지방교육행정 
운영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임. 유보통합 이후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행정의 권한, 책임, 운영체계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법
적 근거가 됨

Ÿ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핵심 법률로, 
국가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유보통합 추진 이후 시·도교육청이 영유아 교
육·보육 관련 사무를 확대 수행하게 될 경우 추가 재원 확보와 재원 배분 방
식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유보통합 재정체계 논의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법률로 볼 수 있음

� 3)�유보통합�관련�제도

Ÿ 「유아학비 지원제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
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원아에게 취
학 직전 3년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재정지원 체계의 핵심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제도와의 
비교·조정이 필요한 영역임

Ÿ 「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
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재정지원 체계의 
핵심 제도이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아학비 지원제도와의 연계 및 조정이 요
구됨

Ÿ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는 학부모가 기관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
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본현황, 정원·현원, 교직원 수, 운영정보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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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제도임. 유보통합포털 및 통합정보공시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
치원을 통합 검색할 수 있으며, 기관별 정원·현원, 교직원 수, 연장보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4)�유보통합�관련�정책�및�시범사업

구분 주요내용 특징

유보통합 실행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

한 기본계획

질 제고, 격차 완화, 행·재정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5대 상향평준화 과제

이용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 교육·보육비 부담 완

화, 정서·심리 지원, 특수교육 

지원 등

통합 전, 서비스 질 우선 개선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입학·입소 방식 통합, 통합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구축, 통합기

관 운영기준 마련 등

통합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행·재정 관리체계 일원화, 재정

지원체계 정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부·교육청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통합기관 모델을 현장에서 검증

하는 시범사업

교육·보육과정, 이용시간, 교사 

비율, 돌봄 지원 등 검토

유보통합포털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

청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

학부모 신청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역 단위에서 교육·돌봄 격차 

완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

급식, 돌봄, 교육과정, 교원 연수 

등 지역 협력사업 추진

거점형 돌봄사업

아침·저녁, 방학, 휴일 등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운

영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돌봄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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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보통합�추진에�따른�경상북도�대응방안�분석

� 1)�서면심층조사�결과

□ 정책전문가 서면심층조사 결과

❍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한 평가

Ÿ 정책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일정 
규모의 재정을 고정적으로 이전할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예산 
협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며, 제도 시행 초기의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재정 운영체계가 불명확
할 경우 초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액 전출 방식은 단기적
으로 교육청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
았음

Ÿ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 예측 가능성 측면
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경상북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그대로 정
책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음. 경상북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산간지역, 인구감소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시·군별 재정 여건과 보육 인프라 
수준에도 차이가 큼. 따라서 단일한 정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실제 수
요와 재정지원 수준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음

Ÿ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
더라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음. 기관 유지비, 교직원 인건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시설 안전관리
비 등은 아동 수와 단순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1인당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정액 전출 
방식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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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정액 전출 방식은 현재 시점의 재정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설계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향후 아동 수 변화, 기관 폐원, 인건비 상승, 서비스 기준 강
화, 통학 지원 확대 등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유보
통합 이후 어린이집의 교육·보육서비스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과
정에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액 전출 방식은 이러한 추가 비
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
음

Ÿ 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였음.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의 교육·돌봄 체계 개편 정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을 일정 규모로 계속 교육
청에 전출하도록 할 경우 지방정부가 기존 재정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경상북도 내 다수 시·군은 인구감소와 지
방소멸 위험으로 인해 자체 재정 기반이 취약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과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한 평가

Ÿ 정책전문가들은 경상북도에서 검토 중인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
해 정액 전출 방식의 행·재정적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
로 평가하였음. 이 방식은 최초 재정이관 규모를 명확히 설정하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Ÿ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복합적 제도개편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재정 변화, 행정체계 변화, 서
비스 수준 변화, 지역 간 격차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보았음.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지역 여건 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정액 전출 
방식을 영구적으로 고정하기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효과를 검증하
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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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의 장점은 제도 협상과 재설계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단순 정액 전출 방식은 한 번 설정된 재정이관 규모가 장기
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반면 3년 일몰 
방식은 시행 이후 실제 재정수요와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전출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음

Ÿ 특히 3년 동안 축적되는 자료는 향후 경북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
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시·군별 아동 수 변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 변
화, 기관 폐원 및 통폐합 현황, 교직원 확보 현황, 차량운행비 증가, 급식비·
인건비 상승, 학부모 서비스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경우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수 있음

Ÿ 다만 전문가들은 3년이라는 기간이 유보통합의 실제 정책효과와 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짧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제도 시행 초기 1~2년은 
전환기 혼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안정화된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Ÿ 또한 일몰 종료 이후 추가 재정수요를 교육청이 부담할 것인지, 지방정부가 
계속 부담할 것인지, 중앙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 공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몰제 
운영과 동시에 국가책임형 재정체계 전환 원칙과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Ÿ 아울러 평가 기준이 재정 절감이나 행정 효율성 중심으로 설정될 경우 유보통
합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공공성, 지역 형평성, 영유아의 성장과 배움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3년 일몰 방식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니라 지역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협의와 재설계 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Ÿ 전문가들은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이 적절히 운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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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교육·보육서비스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어
린이집이 유치원 수준의 교육·보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프로
그램 운영 등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았음

Ÿ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품질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재정 보전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가 거주 지역이
나 이용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 실현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Ÿ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차액 지원방식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이 방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준
을 비교하고, 차액을 산정하며,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므로 정교한 기준과 
자료가 필요함. 기관별 재정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Ÿ 또한 재정차액 지원방식이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할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 부
담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서비스 수준 상향에는 교직원 
처우개선, 급식비, 안전관리비, 시설개선비, 교재·교구비, 대체교사 지원 등 반
복적 비용이 포함되므로, 이를 지방정부가 장기적으로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
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Ÿ 특히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 차이
가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지방정부 
단독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 중심의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전제로 추
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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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전문가 서면심층조사 결과

❍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한 평가

Ÿ 예산·재정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보육재정 
이관 과정에서 이전 금액이 사전에 고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모두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용이하며, 연도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Ÿ 또한 정액 전출 방식은 이전 재원의 규모와 용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어 교육청의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도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음. 유보통
합 초기에는 행정체계와 재정체계가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재
정을 고정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제도 시행 초기의 재정 혼선을 완화하고 행
정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었음

Ÿ 그러나 다수의 재정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경상북도의 지역별 재정 여
건과 기존 보육투자 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경상북
도는 시·군별 인구 규모, 재정자립도, 보육시설 분포, 아동 수 변화, 기존 보
육사업 투자 수준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정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실
제 여건과 재정지원 수준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Ÿ 특히 정액 전출 방식에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전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되었음.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대응분, 특수보육시책사
업, 공무원 인건비 등을 어디까지 전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
을 경우, 사무와 재정 책임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보육사업 
관련 공무원 인건비까지 전출 범위에 포함할 경우 기능 이관과 재정 부담 사
이의 정합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Ÿ 또한 정액 전출 방식은 보육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
를 가짐. 경상북도처럼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과거 보육수요를 기
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이전될 경우 실제 수요보다 과다한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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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될 가능성이 있음. 반대로 서비스 수준 상향, 인건비 상승, 시설 개선, 소
규모 어린이집 및 취약지역 지원 등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재정 부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Ÿ 일부 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
는 점도 우려하였음. 지자체가 세수 부족과 대응비 부담으로 재정적으로 불안
정한 상황에서 정액 전출 방식이 도입될 경우,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한 재정적 평가

Ÿ 예산·재정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이 일반적인 정액 전출 방
식보다 경상북도의 재정 여건에 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 방식은 일정 기간 재정을 이전하되 3년 후 제도 효과와 재정 영향을 재검
토할 수 있으므로, 정액 전출 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음

Ÿ 전문가들은 3년 일몰 방식이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도,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일정 기간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음.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
을 줄이고,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
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Ÿ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농어촌, 산간지역, 도농복합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육 인프라 유지비와 돌봄 수요 변화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 따라서 3년 일몰 방식은 제도 시행 초기의 재정 수요를 관찰하
고, 지역 특성이 실제 재정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유예 및 검증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Ÿ 그러나 전문가들은 3년 일몰 방식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몰 이후의 재
정 처리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았음. 3년 이후 전출 의무가 자
동 종료되는지, 재협의를 통해 연장되는지, 중앙정부 또는 교육청 재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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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확대될 가
능성이 있음

Ÿ 또한 3년 일몰 방식은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일정 기간 유
예하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일몰 기간 내에도 보육 수
요가 급격히 변화하거나 특정 시·군에서 어린이집 폐원 등이 발생할 경우 실
제 필요 재정과 이전 재정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정액 전출 방식
의 수요 비연동성 문제는 일몰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음

Ÿ 일부 전문가는 3년이라는 기간이 교육청이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갖추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음. 또한 유보통합은 단기
적 과제가 아닌 장기적 사업이므로, 일몰 방식이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였음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Ÿ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차이를 완화하고, 실제 운영비 격차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하
기 위해서는 인건비, 시설 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등 추가 재정소요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Ÿ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간 격차 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교사 처우, 교육·보육 환경 개선, 운영 여건 보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별·기관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지원방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Ÿ 그러나 추가 재정소요를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유보통합은 국가책임 성격의 정책이므
로 추가 재원은 국가가 차등보조율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
유아 수, 재정자립도, 지역별 보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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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재정차액 지원방식은 서비스 수준 격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지원 범위와 기준
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재정소요와 추가 재정소요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음

Ÿ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협조 정도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충분한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지원 수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은 국가와 교육청 
중심의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속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전문가 서면심층조사 결과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유보통합 운영 여건

Ÿ 유아교육전문가들은 경상북도와 같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유아 돌
봄·교육 운영의 주요 어려움으로 돌봄·교육 인프라 부족, 접근성 저하,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기관 운영 불안정, 교사 수급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음. 특히 
생활권 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족하여 장거리 통학이 발생하고, 이는 보
호자의 양육 부담과 농어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음

Ÿ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은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접근성, 
운영 지속성, 서비스 다양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로 나타났음. 영유
아 수 감소로 기관의 정원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관 폐원이나 휴원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돌봄·교육서비스가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Ÿ 또한 농어촌 지역은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과 경력 개발 기회 제한 등으로 교
사 확보와 장기근무가 어렵고, 이는 교육·보육서비스 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유보통합 대응은 기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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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뿐 아니라 교사 확보, 시설 유지, 통학 지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포
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 운영에 대한 평가

Ÿ 유아교육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유치원을 활용하여 영아 돌봄
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농어촌 및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유치
원 인프라를 활용한 영아 돌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Ÿ 유치원 기반 영아 돌봄은 영유아의 거주지 인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영아기부터 유아기까지 연속적인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경우 
별도 기관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Ÿ 다만 유치원에서 영아 돌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
경과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영아는 개별 돌봄, 수면, 수유, 위생, 
안전관리 등이 중요하므로 영아 전용 보육실, 수면 공간, 수유 공간, 위생시
설, 영아용 놀이공간, 안전설비 등이 필요함

Ÿ 또한 영아 돌봄은 유아교육과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영아보육 경험이 있
는 보육교사 배치, 유치원 교사의 영아보육 연수, 보조인력 지원 등이 필요함. 
따라서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은 시설환경 개선, 전문인력 배치, 급간식 체계, 
안전기준, 운영기준 마련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에 대한 평가

Ÿ 교육전문가들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아·유아·초등 저학년 돌봄을 연
계 운영하는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돌봄 자원과 인
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개별 기관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협력하는 연계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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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점형 돌봄체계가 필요함
Ÿ 유치원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영아기부터 유아기, 초등 저학년까

지 연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재
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Ÿ 다만 모든 지역에서 유치원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센터 등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은 유
치원 중심 모델로 단일화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유치원 거점형, 어린이집 
거점형, 초등학교 연계형, 지역돌봄기관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필요
가 있음

2)�유보통합�업무�담당자�인식조사�결과

Ÿ 본 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이관 방식과 경북형 재
정이관 방식,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진, 칠
곡, 울릉 등 총 21개 시군이 응답해 주었음

Ÿ 응답자는 대부분 시군 유보통합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장학사가 응답하였음. 관련 분야 경력은 1년 내외의 담당자가 다수였
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장학사 응답이 포함되어 있
어 행정 실무와 교육 현장의 관점이 함께 반영된 지역도 있음. 본 조사의 실
무진 응답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응답자 비율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 : 10명 

85.0%
장학사 : 7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무관 : 3명 15.0%

합계 20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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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분석 결과, 실무 담당자들은 실제 지역 단위에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보육·교육 인프라, 재정 여건,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반
영한 별도의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특히 재정 및 정책 전문
가들은 경상북도는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균형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으며, 3년 한시적인 재정이관제도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음. 소결결과는 다음
과 같음

Ÿ 먼저,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군 담당자들은 현재 논
의 중인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해 대체로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담당자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재정이관 규모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를 단순
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경상북도 내 시·군별 보육환경과 재정 여
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특히 경상북도 어린
이집 및 유치원 현황에서 알 수 있듯,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아동 수, 기관 
수, 보육서비스 이용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
역별 실제 수요와 전출 규모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Ÿ 시·군 담당자들은 정액 전출 방식의 가장 큰 한계로 지자체별 기존 보육투자 
수준 차이, 지역별 아동 수 및 보육·교육기관 변화 반영의 어려움, 향후 추가 
재정수요 반영의 한계들을 선정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담당자들이 유보통합을 
단순한 재정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보육 기반과 행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제도 전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경상북도는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동 수가 적
더라도 기본적인 기관 운영비와 통학 지원, 교직원 확보 비용 등이 지속적으
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액 전출 방식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
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됨

Ÿ 반면, 시·군 담당자들은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단순 정액 전출 방식은 특정 시점으로 산정된 재정
이관 규모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3년 일몰 방식은 제도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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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음. 특히 담당자들은 3년 일몰 방식이 경상북도 내 지역별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및 정책을 재설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파악됨

Ÿ 또한 담당자 조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확인되었음. 일부 담당자는 유보
통합 이후 서비스 기준이 상향될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으므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담당자는 유보통합 이후 제도 
통합 과정에서 격차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거나, 추가 지원이 지
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음. 따라서 추가 재정지원
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과 기관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지원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정책�추진�방향

1)�재정이관�대응체계�마련�및�경상북도형�재정이관

Ÿ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보육재정 이관 방식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액 전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온 보육재정을 
일정 규모로 산정하여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 초기 재정이
관 규모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경상북도와 같이 시·군별 인구구조, 보육수요, 기관 분포, 재정 여건이 상이한 
지역에서는 정액 전출 방식만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Ÿ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조사와 전문가 심층서면심층조사에 서도 정액 전출 방
식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었음. 담당자들은 기존 보육투자 수준, 지역별 아동 
수 변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기관 운영비, 통학 지원, 향후 추가 재정수요 
등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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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역시 정액 전출 방식이 제도 초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경상북도의 농어촌성과 인구감소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정 장치가 필요
하다고 제시하였음

Ÿ 따라서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제시하는 재정이관 기준을 단순히 수
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재정이관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조정, 교직원 
처우개선, 시설환경 개선, 급식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으로 추가 재정수요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농어촌 돌봄 공백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 지자체, 중앙정부가 재협의할 수 있
는 구조가 필요함

Ÿ 정액 전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
식」을 검토할 수 있음. 이 방식은 일정 규모의 보육재정을 교육청으로 이전하
되,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제도 효과와 재정 영향을 재검토하는 방식으
로, 단순 정액 전출 방식이 갖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반영하여 재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Ÿ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조사와 전문가 서면심층조사에서도 3년 일몰 방식은 상
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다만 3년 일몰 방식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서는 평가 지표, 자료수집 체계, 재협의 절차, 일몰 이후 재정처리 방식이 사
전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또한 3년 일몰은 단순한 재정 부담 유예 장치가 
아니라, 유보통합 시행 이후 실제 재정 영향과 서비스 변화를 평가하고 경북
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근거자료 축적 기간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
음

2)�유치원·어린이집�간�서비스�수준�격차�기반�지원방식

Ÿ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조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공감이 확인되었음.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돌봄 인프라 차이, 소규모 기관 운영 부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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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지원 필요성 등이 존재하므로, 단순한 정액 전출 방식만으로는 실제 현장
에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Ÿ 전문가 의견에서도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은 일정한 정책
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
스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맞출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
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실제 서비스 수준 격차와 지역별 운영
비 차이를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산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음

Ÿ 다만 서비스 수준 격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서비스 수준은 시설환경, 교직원 배치, 운영시간, 급식, 안전관
리, 통학지원, 영아 돌봄, 혼합연령반 운영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격차 산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차액이 지방정부의 추
가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Ÿ 따라서 경상북도는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을 제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를 진
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격차
가 큰 항목을 선별하며, 시설환경, 통학지원, 영아 돌봄, 소규모 기관 운영비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영역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
차액 산정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
근되어야 함

3)�농어촌�및�인구감소지역�유보통합�운영�여건

Ÿ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유보통합 대응은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
계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내 영유아 돌봄·교육 접근성
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함. 경상북도는 넓은 행
정구역과 높은 농산어촌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유아 수 
감소, 기관 운영난, 교사 수급 어려움, 장거리 통학, 돌봄서비스 접근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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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Ÿ 유아교육전문가 조사에서도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돌

봄·교육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 저하가 제시되었음. 전문가들은 영유아 수 감소
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았음. 또한 기관이 폐원하거나 통폐합될 경우 가정의 돌봄
기관 접근성이 낮아지고 장거리 통학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Ÿ 이러한 의견은 경상북도 유보통합 정책이 시설 수 확대나 기관 통합만으로 해
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새로운 돌봄기
관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어린
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돌봄기관 등을 생활권 단위로 파악하고, 지역별 
수요와 자원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Ÿ 특히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는 유치원을 활용한 영아 돌봄 운영이 현실적
인 대안이 될 수 있음. 기존 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시설을 활용할 경우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보호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영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 향상 효과가 기대됨

Ÿ 다만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은 영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시설환경과 전문인
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영아 전용 보육실, 낮잠 공간, 수유 공간, 위생공
간, 안전설비, 영아용 놀이공간, 영아 발달에 적합한 급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영아보육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나 보조인력 배치, 유치원 교사의 영아발
달 및 안전관리 연수,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Ÿ 따라서 경상북도는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어린
이집 미설치 지역이나 폐원 위험지역, 장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
로 시범사업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환경 개선
비, 보육교사 배치, 운영시간, 급간식 제공, 안전관리, 학부모 만족도, 지역 내 
돌봄 공백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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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유-초�지역통합�돌봄�플랫폼

Ÿ 경상북도형 지역 통합돌봄 플랫폼은 지역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로 설계
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이 없는 면 지역은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 모델을 
적용할 수 있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지역은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 돌봄을 연계하는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모델이 가능하며, 지역아동센터
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활성화된 지역은 지역돌봄기관 연계형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Ÿ 지역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
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인구 규모와 돌봄 수요가 지역별로 크게 다르기 때
문에 획일적인 시설·인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따라 소규모 지역에 적합한 운영, 혼합연령 돌봄, 순회교사 및 순회인력 
지원, 차량운행 지원, 긴급돌봄 연계 등 유연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Ÿ 지역 통합돌봄 플랫폼은 유치원 중심의 단일모델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유연한 모델로 설계되어야 함. 이를 통
해 경상북도는 유보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돌봄·교
육 접근성을 유지하고, 영아부터 유아, 초등 저학년까지 이어지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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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의�필요성�및�목적

1)�연구의�내용

□ 교육과 보육의 통합, 유보통합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생 현상을 경험 중이며, 저출생 

현상에 따라 영유아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지역사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
회문제로 인식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만드는 중임

❍ 최근 저출생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 이에 따라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
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은 이러한 정책 기조(교육부, 
2023)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 유보통합은 본질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출
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부모의 돌봄 부담
을 완화하고 영유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또한 과거와 달리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별개의 영역이 아닌 통합적 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
식 변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 중심
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정 체계와 재정 체계 개편을 
포함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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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교육⋅보육 이원화 구조의 한계
❍ 유보통합 추진 이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음.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며 「유아교육
법」을 근거로 운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리.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나 서비스 수요보다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정책과 행정체계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
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원화된 행정체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유
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법령과 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동일한 영유
아 정책이라 하더라도 부처 간 협의와 조정 절차가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정책 추
진 과정에서 중복 행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장 지도·점검, 평가, 
통계관리 등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체계가 운영되어 행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 존재함

❍ 또한 시설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차이는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동일 연
령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운영기준, 교직원 자격기준, 재정지원 방식, 교
육과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 및 보육 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영유아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로 제시 됨

❍ 재정운영 측면에서 유치원은 교육재정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어린이집
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기반으로 운영.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영유아 정책
의 종합적 추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목표와 재정운영 간 연계성 저하 
유발할 수 있음. 특히 향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영유아 성장⋅발달
에 국가 책임을 위해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재정 체계 마련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옴

□ 추진을 위한 주체기관 별 역할 정립 필요성
❍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정책이 아닌 중앙정

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정책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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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제도 개편.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정
립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 유보통합 과정에서 조직 및 인력 이관, 재정이관, 시설 관리체계 조정 등 다양한 
쟁점 발생 예상 되므로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기관별 책임과 권한을 설정하고 협
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
❍ 경상북도는 광범위한 행정구역과 높은 농산어촌 비중을 가진 지역, 수도권 및 대

도시 중심 지역과 다른 교육과 보육 환경을 가지고 있음. 다수의 시⋅군이 인구감
소지역이며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행정안전부, 2025) 영유
아 정책의 중요성 더욱 부각되는 상황

❍ 경상북도는 지역간 인구 규모와 재정여건의 차이가 크고 교육 및 보육 인프라의 
분포 역시 불균형한 특성 보유.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기관 통폐합이나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중(전국보육실태조사, 2024). 일부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어 같은 경상북도 일지라도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적 접근 요구 
되는 상황

❍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및 보육 서비
스 접근성 확보, 소규모 기관 지원, 재정 운용체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대응전략
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향후 재정 이관 및 행정체계 개편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경상북도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 유보통합은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과 운영은 지

역의 행정·재정 여건과 교육·보육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특히 경
상북도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비중이 높고 지역 간 교육·보육 인프라 
격차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정책 적용만으로는 지역 현
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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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방식, 교육·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 돌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 특히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운영 체계 변화는 향후 유보통합의 안
정적 정착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역시 현장 
수용성과 정책 효과성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으로 논의 중

❍ 아울러 최근 영유아기 교육·보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간 연계 필요성이 확대
되면서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적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연계한 돌봄체계는 유보통합의 정책 
효과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

❍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단순히 국가 정책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대응전략 마련해야 함. 특히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관 방안,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영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연계성과 돌봄 시설 부족 해소의 방법으로 영유아-초등 저학
년 연계돌봄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 요구됨.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경상북
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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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내용�및�방법

1)�연구�범위

(1)�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22개 지자체 및 전국 정책 및 예산, 보육 및 교육 전문가
❍ 대상적 범위
  - 경상북도 22개 지자체 유보통합 담당 공무원
  - 분야별 전문가 그룹

(2)�내용적�범위

❍ 경상북도 22개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논의중인 재정
이관 방식에 대한 의견과 경북형 재정이관 방식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의 서비스 수준격차 기반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함

❍ 정책전문가와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재정이관 
방식에 대한 의견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준 격차를 기반으로한 지원방
식의 대한 의견을 공통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 유아교육 및 영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과 유치원 활용 영아돌봄의 운영,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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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연구의 범위

2)�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문헌분석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경과 및 주요 정책 내용 검토
  -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관련 법령 및 제도, 선행연구,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

하여 유보통합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파악
❍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유보통합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 파악
  - 실무진 인식 및 정책 수요 파악
  -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과 대응과제 분석
❍ 유보통합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 서면 인터뷰 조사 실시
  - 전문가 집단은 재정⋅예산 분야, 정책 분야,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연구범위

경상북도 22개 유보통합 담당 

공무원

- 현재 논의중인 재정이관 방식에 대한 의견

- 경북형 재정이관 방식에 대한 의견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정책 전문가
- 경상북도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재정이관 방식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의견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지원 방식의 정책적 측면에 대한 의견

재정 전문가
- 경상북도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재정이관 방식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의견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지원 방식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의견

유아교육 및 영야교육 전문가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유보통합 운영 여건 관련 의견

-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 운영에 대한 의견

-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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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절차

단    계 주요 내용

연구방향
설정

착수연구사업
심의위원회

Ø 연구방향, 연구방법 논의

Ø 착수보고

구체화
단계

자료분석
Ø 여성가족정책 분야별 중앙의 기본계획 분석

Ø 여성가족정책 관련 분야별 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조사지 개발

Ø 설문조사 및 서면심층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설계

Ø 설문 및 FG 질문지 검토·확정

정책방안
도출
단계

조사분석

Ø 경상북도 22개 시군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대상 유

보통합 관련 인식 조사

Ø 전문가대상 서면심층조사를 통해 경상북도 현황을 

기반한 정책추진방향 의견 수렴

중간보고
Ø 조사결과 분석

Ø 결론 및 요약

완료단계 최종연구사업 
심의위원회

Ø 연구결과 시사점 논의 및 정책제언

Ø 최종보고 및 결과반영, 보고서 수정 및 보완

Ø 보고서 발간 및 홍보

[그림 Ⅰ-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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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배경

1.�유보통합�추진�배경

1)�유보통합�추진�배경

□ 유보통합 추진 경과 
❍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논의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

되기 시작하였음. 당시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계 및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
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소관 업무 조정 문제와 제도적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이후 유치원은 교육부 중심의 교육
체계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보육체계로 운영되면서 이원화 구조가 지
속됨. 이러한 구조는 영유아 대상 서비스가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체계를 형
성하게 되었으며(고민경, 권건일, 2017), 이후 유보통합 논의의 배경이 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각
각 교육부·교육청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기
관 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
를 개선하고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재
추진하게 되었음(교육부, 2023)

❍ 유보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단계에 진입한 계기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
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으로 유보통합의 여건을 마련. 또한 정부는 만 5
세 공통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만 3~5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하였음. 이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적 통합
을 추진한 최초의 정책으로 평가되며, 유보통합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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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통합계획을 추진하였음.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정보공시 확대, 평가체계 연계, 재정지원체계 개선, 
교원자격 및 관리체계 통합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음. 당시 정부는 임기 내 
유보통합 완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교사 자격과 관리부처(재원 포함) 통합을 추진
하였으나 추진하진 못하고 해체되었음

❍ 유보통합 정책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함. 정부 110대 국정과에 유보통합 추진을 포함시켰으며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준비팀을 출범 및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를 총괄하였음. 정부는 영유
아 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2023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함. 또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
의를 추진하였으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정착 기반 마련에 
착수함(교육부, 2023)

－ 특히 2023년 발표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짐. 해당 방안은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
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후 정
부는 조직 및 인력체계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재정체계 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을 넘어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 
교육·보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였음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유보통합은 현재도 정부의 주요 영유아 정책과제로 유지
되고 있음. 교육부는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통합기관(가칭 영유아학교) 도입, 0~5세 교육·보육과정 마련, 교원자격체계 정
비, 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통합기관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
정을 추진하고 있음. 2026년에는 제6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가 개최
되는 등 유보통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조직·인력·재정체계 
정비를 포함한 후속 제도개선이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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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 0.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국가데이터처, 2025). 최근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인구대체수준(2.1명)
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인구 자연증가 역시 –10만 8,900명을 기록하여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성
장잠재력 저하, 지역소멸 위험 증가, 미래 인적자원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 이후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영유아의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성장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 특히 최근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출산장려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양육 부담 경감과 영유아 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며, 유보통합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됨
(국회예산정책처, 2024)

❍ 정부는 2023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 중심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 관리체계의 일
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통합 기반 마련에 착수. 또한 영유
아와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비용 부담 완화, 교육·
보육 서비스 질 제고, 이용자 편의성 증진 등을 포함한 우선 이행과제 제시. 즉, 
단순한 행정조직 통합이 아니라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으로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연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교육부, 2024a)

❍ 특히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이용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의미.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 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차원의 영유아 지원체계 마련 목
적. 따라서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영유아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
자 중심, 국가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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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보통합�관련�법·제도

❍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20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담당
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관리체계 통합, 기관 통합, 
재정 통합, 교원체계 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 해외�유보통합�관련�법령�및�사례

❍ 해외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는 일반적으로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 비교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
육 체계를 크게 분리형(split system) 과 통합형(unitary system) 으로 구분하고 
있음. IEA의 「Early Childhood Policies and Systems in Eight Countries」 
보고서에서는 분리형 체계를 영아 대상 돌봄과 유아 대상 교육이 별도 기관 또는 
별도 행정체계로 운영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합형 체계는 출생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의 연령대를 하나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로 운영하는 구조로 제시하고 
있음

❍ 유럽 지역의 ECEC 통합 논의에서도 통합형 체계의 장점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보고서는 분리형 체계에서 0~3세 아동의 인지발달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거
나, 3세 이상 아동에게는 건강·사회정서 발달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
다고 분석함. 반면 통합형 체계는 교육과 돌봄 목표를 함께 다루며, 단일 행정체계 
또는 교육체계 안에서 전문인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
였음

❍ 또한 UNESCO·UNICEF의 「Global Report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은 ECCE를 아동의 학습과 웰빙을 지원하는 통합 생태계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고 제시함. 해당 보고서는 조기 아동기에 대한 권리를 교육권의 출발점
으로 보고, 학습·돌봄·건강·가족지원이 연계된 통합적 정책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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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1)�스웨덴:� 「Education� Act(Skollagen)」� 기반의�통합체계

❍ 스웨덴은 유아교육·보육을 학교교육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 사
례로 나타남.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은 「Education Act(Skollagen SFS 
2010:800)」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유아 대상 기관은 ‘preschool’로 제도화되어 
있음. Eurydice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Education Act」에 따라 
1세 이상 아동에게 공적으로 지원되는 취학 전 활동과 보육을 제공해야 하며, 3세 
이상 아동은 연간 최소 525시간의 무상 취학 전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스웨덴 사례의 핵심은 유아교육·보육이 복지서비스와 학교교육 사이에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 체계 내에서 취학전 활동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
임. 또한 서비스 제공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되, 국가 차원에서는 법령과 
교육과정 기준을 통해 기본적인 질 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구조로 운영됨. 이는 중
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정부가 공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파악됨

❍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유보통합 논의에서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지방
단위 운영책임의 배분 문제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됨. 특히 스
웨덴은 기관 유형의 단순 통합보다 법적 지위, 무상 이용권, 지방정부의 공급 책
임,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결합된 체계로 나타남

(2)�핀란드:� 「Ac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기반의� ECEC�체계

❍ 핀란드는 「Ac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근거하여 유아교
육과 보육을 ECEC 체계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핀란드의 ECEC는 교육, 양육, 돌
봄을 통합한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국가 수준의 핵심교육과정이 모든 ECEC 제공
기관에 적용되는 구조임. Eurydice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동일한 국가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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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연령이나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ECEC 제공에 적용되며, 지방자
치단체와 제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핀란드의 특징은 ECEC 국가핵심교육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임. 
Eurydice의 교육과정 설명에 따르면 핀란드의 국가핵심교육과정은 공립과 민간 
ECEC 제공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이며, 센터형 ECEC와 
가정형 보육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됨

❍ 또한 핀란드는 민간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와 
국가핵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Eurydice 자료에서는 민간 
ECEC 제공기관 역시 법령과 국가핵심 교육과정의 구속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
음

(3)�덴마크:� 「Act� on� Day-Care� Facilities」�기반의�지방정부�책임형� ECEC

❍ 덴마크는 「Act on Day-Care Facilities」를 중심으로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서비
스를 운영하는 사례임. Eurydice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의 ECEC 체계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통합형 보육기관, 3세 미만 보육원, 3세 이상 유치원  
등 다양한 기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유형
은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ECEC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
조로 나타남

❍ 덴마크 관련 연구보고서인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Denmark」에서는 「Social Service Act」와 「Daycare Act」가 서비스 제공의 규
제 틀을 형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
음. 해당 보고서는 덴마크 ECEC가 보편적 복지국가 체계 안에서 지방정부의 서비
스 공급 책임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분석함

❍ 덴마크 사례의 핵심은 유아교육·보육 통합이 특정 기관 명칭의 단일화보다 지방정
부의 공급 책임, 이용 접근권, 서비스 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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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질랜드:�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 및� 「Education� (Early�

Childhood� Services)� Regulations� 2008」� 기반의�보육�및�교육�관리체계

❍ 뉴질랜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교육법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사례로 
나타남. 뉴질랜드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관련 법령체계가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 ECE 규정, 면허 및 자격 인증 기준의 3
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Education (Early 
Childhood Services) Regulations 2008」과 「Education (Playgroups) 
Regulations 2008」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운영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으
로 제시됨

❍ 뉴질랜드의 「Education (Early Childhood Services) Regulations 2008」은 영
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면허 및 자격 인증 받은 보육⋅교육 서비스, 영유아 보
육 및 교육서비스 제공자 등 주요 개념과 인가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과 연계되어 개정·적용되고 있으
며,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가 법적 관리체계 안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의 특징은 기관 유형을 하나로 단일화하기보다 다양한 영유아 보육 및 교
육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교육부 중심의 법령·인가·인증 기준을 통해 공통적인 
질 관리체계를 적용한다는 점

(5)� 영국� :� 「Childcare� Act� 2006」� 및� 「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 기

반의�공통�기준화

❍ 영국은 기관 유형을 완전히 단일화하기보다는, 0~5세 영유아 대상 교육·돌봄 기준
을 「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로 공통화한 사례로 나타남. 자료에 
따르면 EYFS statutory framework는 학교와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출생부터 5
세까지 아동의 학습·발달·돌봄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정 지침
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

20

❍ EYFS는 모든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며, 아동이 
잘 배우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건강과 안전 보장, 학교 시작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영국 정부는 EYFS framework가 모든 영유
아 보육 및 교육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건강·안전 및 학교 준비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영국 사례의 특징은 공급체계는 학교, 보육원, 가정보육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유
지되지만, 공통 기준은 EYFS를 통해 통합적으로 적용됨

❍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유보통합은 국가별 행정체계와 복지·교육제도에 따라 다양
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IEA 보고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보육 체계
는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국가 사례에서는 완전한 기관 단일화보
다 행정체계 통합, 교육과정 공통화, 인가·평가 기준 통합, 지방정부 또는 지역 단
위 공급 책임 설정 등 여러 방식이 결합되어 나타남

❍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아교육·보육을 교육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강하며,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방정부의 운영책임이 결합된 구조로 나타남. 덴마
크는 지방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책임이 강조되는 모델로 파악되며, 뉴질랜드
는 다양한 기관 유형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법·인가체계 안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
는 방식으로 나타남. 잉글랜드는 기관 유형을 유지하되 EYFS를 통해 학습·발달·건
강·안전 기준을 공통화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단순한 기관 통합 여부보다 법적 지위, 
관리주체, 지방단위 운영책임, 공통 교육·보육과정, 교원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 비중이 
높고 지역별 영유아 수요 편차가 큰 지역에서는 덴마크·스웨덴 사례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 또는 지역 단위 공급 책임, 핀란드·잉글랜드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 기
준 적용 방식, 뉴질랜드 사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관 유형의 공통 관리체계가 
참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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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유보통합�관련�법

❍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조직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가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기
반을 마련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원적으로 관리하던 체계를 단일 부처 중
심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됨

❍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치·운영 및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법
률임.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 자격, 학급 편성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아교육 분야의 핵심 법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기본 법률임.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제공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보통합 이전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관련 사무를 수행해 왔으나, 보
육업무의 교육부 이관 이후 유아교육 분야와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
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감의 권한과 지방교육행정 운
영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임.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행정 수행의 기본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핵심 법률임. 국
가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
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유보통합 추진 이후 시도교육청이 영유아 교육·보육 관
련 사무를 확대 수행하게 될 경우, 추가 재원 확보와 재원 배분 방식이 주요 쟁점
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유보통합 재정체계 논의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법률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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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보통합�관련�제도

❍ 「유아학비 지원제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
로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e-유치원 자료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원아에게 취학 직전 3년
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제시되어 있음. 「유아학비 지원제도」는 유치원 재정지
원 체계의 핵심 제도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제도와의 
비교·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남. 특히 기관 유형에 따른 부모 부담 및 지원 
수준 차이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제도

❍ 「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임. 아이사랑 포털에서는 만 0~5세 영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는 학부모가 기관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본현황, 정원·현원, 교직원 수, 운영정보 등을 공개하는 제
도임. 유보통합포털 및 통합정보공시 서비스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검
색할 수 있으며, 기관별 정원·현원, 교직원 수, 연장보육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4)�유보통합�관련�정책�및�시범사업

(1)�유보통합�실행계획

❍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계획임.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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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
보육의 질 제고,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행·재정 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주
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2024a)

❍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크게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
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로 구성됨. 상향평준화 과제는 통합 이전이라도 영유
아와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개선을 우선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통합 과제는 입학·입소 방식,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 차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교육부, 
2024a).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의 행·재정 관리체계 일원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됨

❍ 또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청창구 통합, 통합교사 자
격 및 양성체계 구축, 통합기관 운영기준 마련, 재정지원체계 개편 등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됨. 이는 유보통합이 단순한 부처 간 업무 이관에 그치지 않고, 기관 
운영, 교원, 재정, 정보시스템 등 영유아 교육·보육 전반의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정책임

(2)�영유아학교�시범운영

❍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모델을 현장에서 검증하
기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임.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 변화를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사전에 체감할 수 있도록 약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영유아학
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교육부, 2024)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유형 차이를 전제로 하되, 교
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통합기관 운영모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
이 있음. 시범사업에서는 교육·보육과정 운영, 이용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
율 개선, 돌봄 지원, 기관 운영방식 등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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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
해 보고 연구와 성과 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 및 보완할 예정

❍ 각 시범학교는 첫째,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둘째,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셋
째, 수요맞춤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강화, 넷째,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 중점적으로 추진

기관 수

비고
총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152 68 8 60 84 25 24 14 13 8

통합유치원(4), 
장애통합·

전문어린이집(16) 
포함

<표 Ⅱ-1> 시도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 가 유치원 : 현재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
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
하고 교육 질 향상 도모

· 나 유치원 : 보조교사 겸 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이 오전∼오후까지로 업무 부담
이 컸으나, 연장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현)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
시간 변경, 연구시간 확보

· 다 유치원 : 공간 공유 정도의 유-보 이음을 운영(유-초 이음교육은 미운영)하고 있
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 유-보-초 이음교육 협력기관 연계 및 
이음교육 상담(컨설팅) 지원

· 라 유치원 : 현재 교사 대 유아 수가 3세반 1:18, 4세반 1:22, 5세반 1:25로 과밀화되
어 있어 세밀한 지도가 어려웠으나, 교육과정 교사 추가 배치로 담임교
사 업무 경감 및 교육 질 제고

· 마 어린이집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사회 교
육·복지사업 연계), 세부 운영 상담(컨설팅)

< 시범학교 추진 과제 계획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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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보통합포털

❍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 신청 플랫폼. 교육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
털」을 개통하여 2025학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 서비스를 제
공한다고 발표함

❍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과 유치원 입학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어 학부
모가 기관 유형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음. 그러나 「유보통합포털」 개통 
이후에는 한 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과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유보통합포털」은 행정서비스 통합의 초기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기관 비교·선택 편의성 확대, 입소·입학 신청절차 간
소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됨

(4)�유보통합�선도교육청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본격 시행 이전에 지역 단위에서 유치원과 어
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 정책사
업임. 교육부 자료에서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치
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시행
하는 시도교육청으로 설명하고 있음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중앙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 중심으로 
현장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
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 돌봄, 교육과정, 교원 연수, 안전관리 등 다
양한 영역에서 협력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교육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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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치원 : 현재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
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 도모

· 나 유치원 : 보조교사 겸 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이 오전∼오후까지로 업무 부담
이 컸으나, 연장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현)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
시간 변경, 연구시간 확보

· 다 유치원 : 공간 공유 정도의 유-보 이음을 운영(유-초 이음교육은 미운영)하고 있었
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 유-보-초 이음교육 협력기관 연계 및 이음
교육 상담(컨설팅) 지원

· 라 유치원 : 현재 교사 대 유아 수가 3세반 1:18, 4세반 1:22, 5세반 1:25로 과밀화되
어 있어 세밀한 지도가 어려웠으나, 교육과정 교사 추가 배치로 담임교
사 업무 경감 및 교육 질 제고

· 마 어린이집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
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사회 교육·
복지사업 연계), 세부 운영 상담(컨설팅)

< 시범학교 추진 과제 계획 예시 >

<표 Ⅱ-2>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분야

원칙 운영분야 적용대상 적용범위 선정규모

1. 국민안심

급식비 격차 완화 어린이집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 교육청유아학비 경감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시·도 내 

3그룹 이상
4-5개 교육청

안전환경 조성
시·도 내 

20개 기관 이상
2개 교육청

시·도교육청 제안분야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2. 다양

3. 자율

4. 지역중심

시·도 교육청 제안분야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Ⅱ. 이론적 배경

27

(5)� 5대�상향평준화�과제

❍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우
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과제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상향하는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남

❍ 「5대 상향평준화 과제」에는 영유아 이용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 교육·
보육비 부담 완화, 정서·심리 지원,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지원 등이 포함되는 것
으로 제시됨. 특히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에 대한 이용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 지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나
타남. 통합기관 도입 이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학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6)� 5대�유치원·어린이집�통합�과제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차이를 조정하
고, 향후 통합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과제임. 교육부 브리
핑에 따르면 통합 과제에는 입학·입소 방식 통합, 통합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구
축, 통합기관 운영기준 마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입학·입소 방식 통합은 학부모의 편의성과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됨. 교육부는 2024년 11월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유보통합포털」 운영으로 해
당 과제가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남

❍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은 통합기관에서 근무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
기 위한 과제로 제시됨. 또한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은 기관의 명칭, 설치기준, 
운영시간, 인력 배치, 교육·보육과정 등 현장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유보통합의 실제 제도화 단계에서 핵심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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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대�관리체계�개선�과제

❍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정보 관리기반을 정
비하는 정책과제임.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의 행·재정 관리체
계 일원화, 재정지원체계 정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관리체계 개선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남

❍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관련 사무를 교
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임.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업무 이
관은 이미 추진되었으나, 지방단위 업무 이관은 관련 법령 개정, 조직 및 인력 조
정, 예산 편성체계 정비 등이 수반되는 과제로 남아 있음

❍ 재정체계 측면에서는 기존 유아교육 재정과 보육 재정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
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표준비용 산정, 재원 부담 구조, 교육비특별회계 편입 가
능성, 국고·지방비 분담 방식 등이 주요 검토대상으로 나타남. 정보체계 측면에서
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청, 정보공시, 행정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연
계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8)�거점형�돌봄사업

❍ 추진 배경
－ 지역 및 기관별 여건과 특성, 이른 아침⋅늦은 저녁, 휴일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

여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한 맞춤형 돌봄 운영 필요
－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내용
－ 목적 : 돌봄 취약 지역 등에 돌봄 제공기관 확대 및 운영 모형 다양화 추진,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돌봄 운영 모델 발굴 및 확산
－ 운영형태 : 맞춤형 돌봄(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및 방학), 토요(휴일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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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지원 :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장 컨설팅 추
진, 시범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방과후 웹페이지에서 ‘거점형 돌봄기관 Q&A’게
시판 운영

<표 Ⅱ-3>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 현황(2025년)

[그림 Ⅱ-1]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 현황(2025년)  

구분 총계
맞춤형 돌봄 토요(휴일) 돌봄

총계 유치원 어린이집 총계 유치원 어린이집

거점

기관
56 39 20 19 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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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상북도�보육⋅유아교육�현황
❍ 경상북도는 전국 자체단체 중,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22개 시·

군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농산어촌 지역임. 특히 군 지역의 비중이 높고 인구가 넓
게 분산되어 있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재정 비
용이 요구됨. 도시지역과 달리 영유아 수요가 집중되지 않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규모 운영이 불가피하며, 이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함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인구감소의 영향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받는 지역임. 유치원 
재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군 지역에서는 학령전 아동 감소
로 인해 정원 미달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에 따라 유보통합 이후에도 기
관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은 유지되는 반면 이용 아동은 감소하는 구조가 심화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규모의 경제를 전제로 하는 획일적 재정지원 체계가 농산
어촌 지역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아울러 경상북도 내 시·군 간 재정여건의 격차도 상당함.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등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과 군 단위 지자체 간에는 재정자립도와 재
정력지수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해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발
생할 경우 지자체별 수용능력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재정력이 취약
한 군 지역에서는 기존 보육사업 재원의 교육청 이관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와 같이 경상북도는 광범위한 농산어촌 지역 분포,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 감소, 
소규모 교육·보육기관의 높은 비중, 그리고 시·군 간 재정 및 행정 여건의 차이 등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가짐. 이러한 특성은 유보통합 정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 수요와 추진 여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따라서 경상북도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와 운영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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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북도�어린이집�현황

❍ 보육통계(2024)기준 경상북도 어린이집 현황 제시
－ 「보육통계」는 전국 시⋅군⋅구 및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
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연 1회 시행되는 조사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

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이 설치⋅운영하

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 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가정 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 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

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1)�경상북도�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

❍ 2024년 기준 경상북도 내 어린이집은 총 1,23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설치유형별
로는 민간어린이집이 489개소(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
어린이집이 370개소(30.0%), 국공립어린이집이 217개소(17.6%) 순으로 나타남. 
반면 협동어린이집은 1개소에 불과하여 사실상 운영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
인됨

❍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282개소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항시
(246개소), 경산시(128개소), 경주시(109개소) 각각 보유 중. 이들 지역은 경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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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도시지역으로, 어린이집 공급 또한 집중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남. 반면 울릉군은 1개소, 영양군은 5개소, 청송군과 영덕군은 각각 8개
소에 그쳐 지역 간 시설 분포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설치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군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의성군은 
전체 13개소 중 7개소(53.8%), 청송군은 8개소 중 4개소(50.0%), 영양군은 5개
소 중 4개소(80.0%)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민간 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줌

❍ 또한 구미시와 포항시의 경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각각 229개소, 201개소로 
전체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지역 중심의 민간 공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냄. 반면 군 단위 지역은 시설 수 자체가 적고 국공립 중심의 운영구
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종합하면 경상북도의 어린이집 운영체계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심 구조와 농산어촌 지역의 국공립 중심 구조가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
고 있음. 또한 지역 간 어린이집 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영유아 인구 
감소 및 보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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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포항 246 22 10 1 121 80 0 12

경주 109 13 7 2 44 37 0 6

김천 65 9 8 0 20 22 0 6

안동 78 17 6 1 31 16 0 7

구미 282 25 11 4 104 125 1 12

영주 39 11 1 6 13 7 0 1

영천 43 15 2 0 14 9 0 3

상주 24 11 1 1 8 2 0 1

문경 30 5 2 3 11 9 0 0

경산 128 23 8 3 64 27 0 3

의성 13 7 4 2 0 0 0 0

청송 8 4 1 2 0 0 0 1

영양 5 4 0 1 0 0 0 0

영덕 8 4 0 0 4 0 0 0

청도 9 5 1 0 2 1 0 0

고령 9 3 2 0 4 0 0 0

성주 11 5 0 0 3 3 0 0

칠곡 64 9 3 2 32 17 0 1

예천 34 10 1 1 8 12 0 2

봉화 10 5 1 1 1 2 0 0

울진 18 9 0 1 5 1 0 2

울릉 1 1 0 0 0 0 0 0

소계 1,234 217 69 31 489 370 1 57

자료: 보육통계(2024), 「전국어린이집 현황」에서 발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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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상북도�어린이집�정원·현원�현황

❍ 2024년 기준 경상북도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는 총 60,676명으로 나타남. 시설유
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30,818명(50.8%)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10,981명(18.1%), 가정어린이집 6,922명
(11.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5,821명(9.6%), 직장어린이집 4,348명(7.2%) 
순으로 나타남. 이는 경상북도의 보육서비스가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 지역별로는 포항시(12,310명)와 구미시(12,227명)의 재원아동 수가 가장 많았으
며, 경산시(6,848명), 경주시(5,903명)가 뒤를 이었음. 반면 울릉군은 60명, 영양
군은 220명, 청송군은 340명으로 나타나 시·군 간 보육 수요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 도시지역에서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구미시는 전체 
재원아동 12,227명 중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6,680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어
린이집 이용 아동도 2,384명으로 조사됨. 포항시 역시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7,744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 민
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반면 군 지역에서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남. 영양군의 경우 전체 재원아동 220명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81명으로 82.3%를 차지하였으며, 의성군 역시 전체 853명 중 국공립 및 사회복
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7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공공 및 공익적 성격의 보육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
여줌

❍ 종합하면 경상북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육서비
스 공급은 민간어린이집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국공
립 및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보육체계를 통해 지역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역 간 보육 수요 및 이용구조의 차이는 향후 유보통합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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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Ⅱ-5>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포항 12,310 1,052 930 104 7,744 1,479 0 1,001

경주 5,903 662 611 209 3,146 704 0 571

김천 3,120 522 578 0 981 427 0 612

안동 3,647 790 576 60 1,344 300 0 577

구미 12,227 1,425 833 220 6,680 2,384 45 640

영주 2,222 684 59 363 917 129 0 70

영천 1,946 633 204 0 847 154 0 108

상주 1,022 493 39 89 342 29 0 30

문경 1,142 199 200 78 511 154 0 0

경산 6,848 1,217 742 139 4,094 506 0 150

의성 853 291 490 72 0 0 0 0

청송 340 177 47 77 0 0 0 39

영양 220 181 0 39 0 0 0 0

영덕 656 298 0 0 358 0 0 0

청도 364 209 47 0 88 20 0 0

고령 524 134 87 0 303 0 0 0

성주 520 239 0 0 226 55 0 0

칠곡 3,467 441 180 149 2,362 286 0 49

예천 1,496 486 159 75 457 238 0 81

봉화 423 258 39 39 49 38 0 0

울진 1,366 530 0 28 369 19 0 420

울릉 60 60 0 0 0 0 0 0

소계 60,676 10,981 5,821 1,741 30,818 6,922 45 4,348

자료: 보육통계(2024), 「전국어린이집 현황」에서 발췌·재구성

(3)�경상북도�어린이집�이용률�현황

❍ 경상북도 시·군별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어린이집 이용률은 해당 지역의 0~6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보육서비스 이용 수준과 지역 내 보육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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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임.
❍ 전체적으로 경북 북부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높은 이용률이 나타난 반면, 일부 중

소도시 및 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임. 가장 높은 이용률은 영
주시(61.0%)로 나타났으며, 울진군(60.1%), 칠곡군(58.3%), 영덕군(54.8%), 경주
시(53.5%)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음. 이는 해당 지역의 영유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반면 울릉군은 28.4%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청송군(30.6%), 상주시
(33.9%), 칠곡군 인접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도 비교적 낮은 이용률
이 확인됨. 특히 울릉군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과 제한적인 보육 인프라, 지역 내 
영유아 규모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시 단위 지역 가운데서는 경주시(53.5%), 구미시(51.8%), 안동시(50.5%)가 상대
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반면, 김천시(42.8%), 포항시(44.3%), 경산시(48.5%)
는 경북 평균 수준에 머물렀음. 특히 포항시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와 어린
이집 이용 아동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용률은 44.3% 수준으로 나타나, 어린
이집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동일한 농산어촌 지역 내에서도 이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남. 영주시(61.0%)와 울진군(60.1%)은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반면, 청송군
(30.6%)과 울릉군(28.4%)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이는 단순히 인구 규모의 차
이뿐 아니라 지역 내 보육시설 접근성, 유치원 이용 비율, 부모의 양육 형태 등 다
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시·군별 어린이집 이용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
부 지역은 영유아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30% 내
외로 나타남. 이는 지역별 보육 수요와 이용 행태가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
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추진 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
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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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률

(4)�경상북도�어린이집�정원,�현원,�정원충족률�현황

❍ 2024년 기준 경상북도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
에서 정원 미충족 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간 편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확인
됨. 정원충족률은 어린이집 정원 대비 실제 재원아동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보육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내 보육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 경북 주요 시 지역의 정원충족률은 포항시 67.2%, 경산시 65.8%, 경주시 63.5%, 
김천시 65.0%, 안동시 67.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영주시는 74.7%로 가장 높은 정원충족률을 보였으며, 울진군(73.3%), 
상주시(70.9%), 성주군(74.0%)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이는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실제 이용 규모가 정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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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의성군은 38.3%로 가장 낮은 정원충족률을 기록하였으며, 봉화군(42.4%), 
청송군(49.1%), 칠곡군(53.7%), 영덕군 및 영양군(각 55.9%) 등 일부 군 지역에
서는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충족률을 보임. 이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
와 지역 인구 유출의 영향이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많은 포항시와 구미시는 각각 11,262명, 5,987명
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원충족률은 각각 67.2%, 59.7%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구미시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정원(11,395명)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충족률
이 60% 미만으로 나타나 시설 공급 규모에 비해 실제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음

❍ 군 지역에서는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 대비 이용 아동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의성군은 825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현원은 
약 316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봉화군 역시 384명의 정원 중 약 163명 정도만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농산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됨

❍ 종합하면 경상북도 어린이집은 대부분 지역에서 정원 대비 실제 이용률이 70% 미
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군 지역에서는 정원충족률이 50% 이하로 나타나
는 등 저출생과 인구감소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향후 영유아 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역
별 수요 변화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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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영유아 어린이집 정원·현원·정원충족률

2)�경상북도�유치원�현황

❍ 설립주체별 유치원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공립 단설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독립형 유치원
  - 공립 병설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
  - 학교법인 유치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 사단법인 유치원: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 재단법인 유치원: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 개인 유치원 : 위 유치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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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북도�유치원�설치·운영�현황

❍ 2025년 기준 경상북도 내 유치원은 총 63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설립유형별로
는 공립유치원이 447개소(70.7%)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유치
원은 185개소(29.3%)로 나타남. 이는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높은 대도
시권과 달리, 경상북도는 공립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
여줌

❍ 공립유치원 가운데서는 병설유치원 425개소(67.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설유치원은 22개소(3.5%)에 불과함. 특히 공립유치원의 약 95%가 병설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경상북도 유아교육 체계가 초등학교와 연계된 소규
모 분산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사립유치원은 총 185개소로, 개인유치원이 149개소(8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11개소, 재단법인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
단법인 형태의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북 지역 사립유치원이 대부
분 개인 운영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 지역별로는 포항시(108개소)와 구미시(93개소)가 가장 많은 유치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경주시(54개소), 경산시(54개소), 안동시(40개소)가 뒤를 잇고 있음. 반면 
울릉군은 5개소, 영양군 7개소, 청송군 및 고령군은 각각 8개소에 그치는 등 지역 
간 유치원 분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특히 포항시와 구미시는 사립유치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포항시
는 전체 108개소 중 개인유치원만 42개소, 구미시는 48개소로 나타나 도시지역
을 중심으로 사립유치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반면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울진군 등 다수의 군 지역은 대부분 공립 병설유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유아 수요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운영
이 어려우며, 공공부문이 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향후 영유아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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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 여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함
❍ 종합적으로 경상북도 유치원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공립 병설유치원 중심 구조와 

도시지역의 사립유치원 집중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음. 특히 군 지역에서는 병설
유치원이 사실상 유일한 유아교육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교육서
비스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경상북도 유아교육 정
책은 지역별 유아 수요와 기관 분포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표 Ⅱ-6> 경상북도 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공립 사립

개인
단설 병설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
법인

포항 108 2 58 3 - 3 - 42

경주 54 1 41 2 - 3 - 7

김천 32 4 19 1 - - - 8

안동 40 2 29 2 - 2 - 5

구미 93 2 40 - - 3 - 48

영주 23 - 19 - - 2 - 2

영천 22 1 18 - - 1 - 2

상주 34 1 29 - - 3 - 1

문경 20 1 17 - - 1 - 1

경산 54 3 25 3 - 2 - 21

의성 16 - 15 - - - - 1

청송 8 - 8 - - - - -

영양 7 - 7 - - - - -

영덕 9 - 9 - - - - -

청도 13 - 11 - - 1 - 1

고령 8 - 7 - - - - 1

성주 14 - 13 - - 1 - -

칠곡 30 2 18 - - 1 - 9

예천 15 3 12 - - - - -

봉화 14 - 13 - - 1 - -

울진 13 - 13 - - - - -

울릉 5 - 4 - - 1 - -

소계 632 22 425 11 - 25 - 149

    자료: 교육통계연보(2024), 「교육통계연보」에서 발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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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상북도�유치원�원아�수�현황

❍ 2025년 기준 경상북도 유치원 원아 수는 24,816명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29,079명에서 4,263명이 감소하여 약 14.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2024년 
27,164명과 비교하더라도 1년 사이 2,348명(8.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유아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이 파악됨

❍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6,703명으로 가장 많은 원아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항시
(5,532명), 경산시(2,974명), 경주시(1,979명), 안동시(1,526명) 순으로 나타남. 
이들 5개 시의 원아 수는 전체 원아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북의 유아
교육 수요가 주요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 반면 군 지역은 원아 수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영양군은 40명, 울릉군
은 53명, 고령군은 54명, 의성군은 82명, 성주군은 90명 수준으로 파악됨. 특히 
일부 군 지역은 단일 대규모 유치원의 원아 수와 유사한 규모에 불과하여 학령전 
인구 감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 감소 규모를 살펴보면 구미시가 2023년 7,699명에서 2025년 6,703명으로 996
명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포항시 또한 같은 기간 784명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경산시(-533명), 김천시(-325명), 안동시(-188명) 등 주요 
도시지역에서도 원아 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유아 
인구 감소 현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북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의
미함

❍ 감소율 측면에서는 영덕군(70명→36명, △48.6%), 고령군(105명→54명, 
-48.6%), 청도군(195명→108명, -44.6%), 봉화군(158명→93명, -41.1%) 등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면서 유아교육 수요 기반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이 파악됨

❍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최근 3년간 유치원 원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 현상은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특히 
군 지역은 원아 규모 자체가 매우 작고 감소율 또한 높게 나타나 유아교육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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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지역별 원아 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
고 있어 지역별 특성과 수요 규모를 고려한 유아교육 정책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Ⅱ-7> 경상북도 유치원 원아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3 2024 2025

포항 6,316 5,963 5,532

경주 2,186 2,060 1,979

김천 1,868 1,700 1,543

안동 1,714 1,618 1,526

구미 7,699 7,283 6,703

영주 626 517 415

영천 593 596 561

상주 940 848 731

문경 506 468 443

경산 3,507 3,252 2,974

의성 80 90 82

청송 143 139 128

영양 51 54 40

영덕 70 43 36

청도 195 136 108

고령 105 84 54

성주 116 111 90

칠곡 1,392 1,265 1,019

예천 568 578 571

봉화 158 141 93

울진 133 139 135

울릉 63 79 53

소계 29,079 27,164 24,816

    자료: 교육통계연보(2024), 「교육통계연보」에서 발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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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보통합�관련�선행연구

1)�유보통합�제도�및�관리체계�관련�연구

❍ 고가온(2020)은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대
한 인식을 분석하였음.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어떠한 요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역시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기관을 
이용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 중 일부는 
현재와 같은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이원적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나, 유보통합효과의 혜택이 강조될 때 무의미 해지는 결과를 보였음. 유보통
합에 따른 행정적 효과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유보통합 필요성에 미치
는 강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함

❍ 김아름(2023)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및 업무 이
관 방안을 분석하였음.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보육 
관련 기능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조직 및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접근과 방안마련의 필요성 제시함

❍ 윤경미(2023)는 유보통합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분석하
였음. 부모, 보육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역 
단위 지원체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관 간 연계 및 지원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2)�유보통합�재정체계�및�재정소요

❍ 이진권·엄문영(2023)은 「유보통합 재정소요 추계 연구」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추정하였음. 연구 결과, 2022년 기준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 
규모는 약 19.34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서비스 수준 상향 여부에 따라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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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함. 또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 설치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음

3)�유보통합�정책수요�및�현장인식�관련�연구

❍ 김혜윤(2023)은 「유보통합에 관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인식연구」에서 
유치원 교사 100명과 어린이집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연구 결과 양 기관 교사 모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자격체계와 처우, 운영기준 통합 과정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
구자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음

❍ 강영란·김숙령(2023)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보통합 관련 사회적 담론 의미 분
석」을 수행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유보통합 
논의는 단순한 기관 통합을 넘어 교육의 질 향상, 국가 책임 강화, 교사 자격체계 
개편, 재정지원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는 유
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함과 영유아
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양질의 보육제공에 초점을 둘 것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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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보통합�추진에�따른�경상북도�대응방안�분석

1.�조사개요

❍ 본 조사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22
개 시군의 유보통합 관련 업무 담당자 의견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및 20명의 유아교육 전문가, 지방 재정 및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심층조사
를 실시하였음

1)�조사대상�및�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상북도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지원청 유보통합 업
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재정학과 정책
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심층조사가 실시되었음. 각 조사는 
2026년 5월 17일부터 2026년 6월 5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21명의 담당자 
조사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였으며 20명의 전문가 서면심층조사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였음.

❍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시군별 여건과 담당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포함
하였음. 이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행정적·재정적 부담, 지역 간 
격차 통합돌봄 등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인식조사와 서면심층조사의 대상자 현황은 <표 Ⅲ-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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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인식조사 및 서면심층조사 대상자

2)�조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설문조사 내용과 서면심층조사 내용은 <표 Ⅲ-2>과 같음

<표 Ⅲ-2> 조사분석 개요 및 주요 분석 
내용

대상 주요 내용 비고

경상북도

22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

- 현재 논의 중인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한 의견

- 정액 전출+3년 일몰 방식에 대한 의견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정책 전문가

- 경상북도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한 정책적 측

면의 의견

- 경상북도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정액 전출+3년 일몰 방식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의견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 차액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재정 전문가

- 경상북도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한 재정적 측

면의 의견

- 경상북도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정액 전출+3년 일몰 방식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의견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 차액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유아교육 및 

영아교육 전문가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유보통합 운영 여건 관련 의견

-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 운영에 대한 의견

-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 관련 의견

구분 대상자 비고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 경상북도 시⋅군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 시청 및 군청, 각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 각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정책⋅재정⋅
유아교육 및 영아교육 

전문가

- 전국 대학 관련 분야 교수

- 전국 연구기관 연구위원

- 전국 관련 협의회 소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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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처리�및�분석�방법

❍ 설문조사 자료는 자료의 확인과 검증으로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하였으며 자료처리 과정에서 응답의 특이점은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재조사 실시함

－ 자료 수거 시 설실히 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확인 후 수거하였으며 누락 문항 및 
오기입 사항등을 확인하여 조사표를 수합함

－ 결과 측정을 위해 항목별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을 포함
하여 조사함

❍ 심층서면조사는 서면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조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문
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

❍ 심층서면조사의 분석을 위해 답변을 반복하여 읽었으며, 답변에서 강조되는 부분
과 의미단위들을 찾고 범주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찾았음

2.�분석결과

1)�서면서면심층조사�결과

❍ 본 전문가 서면심층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정 운영 변화, 행
정체계 개편, 돌봄서비스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경상북도 실정에 부합
하는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조사 대상은 유아교육, 보육정
책, 인구정책,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 분야의 정책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각 전문
가는 서면 방식으로 유보통합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전문가 서면심층조사의 주요 논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음. 첫째,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한 정책적 평가임. 둘째, 경상북도
에서 검토 중인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한 타당성 및 한계 검토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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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에 대한 정책적 평가임. 이러한 세 가지 논의는 유보통합
을 단순한 재정이관 문제로 볼 것인지, 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유보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이관 방식
이 경상북도의 농어촌·인구감소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역 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우려하
였음. 특히 경상북도는 도시지역, 농산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단
일한 재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식적 통일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실질적 형평성
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음

❍ 또한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이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개편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교육
청의 재정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 특성에 기
반한 보완적 지원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음. 이러
한 점에서 본 서면심층조사 결과는 경상북도 유보통합 대응방안 수립 시 재정이관 
방식뿐 아니라 농어촌 특례, 소규모 기관 운영지원, 교직원 확보, 통학 지원, 데이
터 기반 재정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1)�정책전문가�서면심층조사�결과

□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의 장점

❍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의 장점에서 정책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일정 부분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장점을 가진다고 평가하였음. 일부 전문가는 정액 전출 방
식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예산 협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음. 또한 재정 운영체계의 일원화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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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정책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제시하였음
❍ 정액 전출 방식이 제도 설계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정한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함.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
육행정,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의 유아교육행정이 통합되는 과정이므로, 재정 운영
체계가 불명확할 경우 초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일정 규모의 재정
을 고정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제도 시행의 속도를 높이고, 교육청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점이 경상북도와 같은 지역에서 그대로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을 일정 금액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간 보
육환경과 재정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과 지
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정액�전출�방식은�보육재정�이관의�예측�가능성과�행정적�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점

에서�정책적�의미가�있습니다.�유보통합은�단순한�재정�이관이�아니라�영유아의�성장

과�배움을�지원하는�공동의�책임�체계를�구축하는�과정이어야�하므로,�지역�현장의�목

소리와�특수성이�반영되는�유연한�재정�운영체계가�함께�마련될�필요가�있습니다.� (전

문가�A)

정액� 전출� 방식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총액을� 고정해주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며� 매년� 교

육청과� 예산� 협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면에서도�긍정적인�측면이�있습니다.� (전문가� B)

정액� 전출� 방식은� 재정운영� 체계의�일원화와� 행정적�정합성� 확보� 측면에서는� 일정�수준

의�정책적�합리성을�가진다고�볼�수�있습니다.� (전문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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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전출 방식의 정책적 한계

❍ 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의 가장 큰 한계로 경상북도의 지역별 특성과 재정 여
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경상북도는 넓은 행정구역과 함
께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산간지역, 인구감소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시군별 재
정 여건과 보육 인프라 수준에도 차이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한 정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실제 수요와 재정지원 수준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 제시함

❍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육 및 교육 시설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더
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
음. 기관 유지비, 교직원 인건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아동 
수와 비례해서 단순히 감소하지 않음. 오히려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1인당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액 전출 방식은 농어촌 지역의 실제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정액 전출 방식은 현재 시점의 재정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아동 수 변화, 기관 폐원, 인건비 상승, 서비스 기준 강화, 통학 
지원 확대 등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유보통합 이후 어린
이집의 교육·보육서비스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정수
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액 전출 방식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
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함다고 평가함

❍ 전문가들은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저출생, 지방소멸, 농산어촌 돌봄 공백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액 전출 방식만으로는 지역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음. 이러한 점에서 정액 전출 방식은 경
북형 보육·교육정책의 전략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음

❍ 정책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의 교육·돌봄 체계 개편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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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을 일정 규모로 계속 교육청에 전출
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방정부가 기존 재정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특히 경상북도 내 다수 시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으로 인해 자체 재정 기
반이 취약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일정 규모
의 보육재정을 계속 부담하게 될 경우, 지역개발, 복지, 돌봄, 생활SOC 등 다른 
지역정책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음. 전문
가들은 지방정부가 유보통합 재정을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
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경상북도와� 같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아동�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 유지,�

통학�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용이�발생하는�구조를�가지

고� 있습니다.� 따라서�정액� 전출� 방식은�규모의� 경제가�작동하기� 어려운�지역의�특수

한� 운영� 여건을�충분히�반영하지�못할�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소규

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단순한� 교육·보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

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정액� 전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이용� 아동� 수가�

적은� 기관의� 운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지역� 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

며,� 이는� 교육과� 돌봄의� 형평성이라는�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와도� 상충될� 수� 있습니

다.� (전문가� A)

경북형� 보육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북은� 저출생,� 인구소멸� 위험,� 농

산어촌�지역� 보육� 공백� 등� 지역마다� 특수한�과제가�있으므로,� 정액� 전출�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지역�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재정� 이전액이� 고정되면� 보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건비,� 급식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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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정책전문가들은 경상북도에서 검토 중인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해 정
액 전출 방식의 행제정적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였
음. 최초 재정이관 규모를 명확히 설정하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함

❍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복합적 제도개편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제도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재정 변화, 행정체계 변화, 서비스 수준 
변화, 지역 간 격차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지역 여건 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정액 전출 방식을 영구적으로 
고정하기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운행비,� 농어촌� 지역� 시설�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이� 증가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 유지

에�어려움이�생길�수�있습니다.� (전문가� D)

정액� 전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보육재정을� 일정� 규모로� 교

육청에� 이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을� 사실상� 고착화하는� 한계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의� 교육·돌봄� 체계� 개편� 정책인� 만큼,�

재정� 역시� 국가와� 교육청�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같은� 광

역�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

다.� 그럼에도� 기존� 보육재정을� 일정� 규모로� 계속� 전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향후� 지역개발·복지·SOC� 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이후� 서비스� 수준� 상향,� 교사� 처우� 개선,� 시설� 기준� 강화�

등� 추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지방

정부� 재원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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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도 협상의 

여지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단순 정액 전출 방식은 한 번 설정된 재정이관 규모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반면 3년 일몰 
방식은 시행 이후 실제 재정수요와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전출 규모와 방식을 재검
토할 수 있음

❍ 특히 3년 동안 축적되는 자료는 향후 경북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시군별 아동 수 변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 변화, 
기관 폐원 및 통폐합 현황, 교직원 확보 현황, 차량운행비 증가, 급식비·인건비 상
승, 학부모 서비스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경우,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
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수 있음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행재정적�불확실

성을� 완화하면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

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지역� 간� 여건� 차이가� 크고� 농어촌� 및� 인구감

소지역이� 많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재정체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일정� 기간�

운영� 후�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몰제는� 단순한� 유예기

간이� 아니라� 지역�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

한�배움과�협의의�과정으로�운영될�필요가�있습니다.� (전문가�A)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보육재정,� 인력,� 사업,� 행정� 체계가� 한꺼번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액� 전출� 방식은� 초기� 재정�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여� 교육청과� 지

자체�모두� 예산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3년� 일몰� 방식을� 결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이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

다.� 경북은� 농어촌,� 산간지역,� 도농복합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많아� 보육� 인프라� 유지

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3년� 일몰� 방식은� 이러한� 지역� 특성이� 실제로� 재정수요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축적하고,� 이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

58

□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의 한계와 보완점

❍ 전문가들은 3년이라는 기간이 유보통합의 실제 정책효과와 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짧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유보통합은 제도 시행 초기 1~2년은 
전환기 혼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안정화된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하였음

❍ 특히 유보통합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교육청이 부담할 것인지, 
지방정부가 계속 부담할 것인지, 중앙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 공방이 발생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일몰 종료 이후 
국가책임 중심의 재정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였음

❍ 또한 유보통합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공공성, 지역 형평성, 영유아의 성장과 배움
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제시하였음

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액� 전출액을� 영구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3년� 후�

재검토하도록�하면,� 한쪽� 기관에�재정� 부담이�과도하게�고착되는� 문제를�줄일� 수� 있

으며,� 특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제� 보육재정�부담이� 예상보다�커질�경우� 제도� 개선

을�요구할�수� 있는� 장치가�생깁니다.� (전문가� E)

3년이라는� 기간이� 실제� 정책� 효과와� 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다소� 짧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제도라고� 하더라도�실제�운영� 과정에서�지방정부� 재정� 부

담� 구조가�고착화될� 가능성이�크며,� 이후에도�지방비� 부담이�계속� 연장될�우려가� 있

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을�명확히�하지� 않은� 상태에서�제도가�시행될� 경

우,� 결국� 지방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운영과� 동시에� 국가책임형� 재정체계� 전환� 원칙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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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의 기대효과

❍ 전문가들은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이 적절히 운영될 경우 지역 
간 교육·보육서비스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음.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어린이집과 유
치원 간 서비스 품질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함

❍ 한계점으로 전문가들은 재정차액 지원방식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이 방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준을 비교하고, 차액을 산정하며,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므
로 정교한 기준과 자료가 필요함. 기관별 재정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는 과
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언함

❍ 전문가들은 재정차액 지원방식이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할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이 구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함

히�설정할�필요가�있습니다.� (전문가� F)

우선� 3년이라는� 기간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재정� 절감이나�행정�효율성�중심으로�설정될�경우� 유보

통합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공공성,� 지역� 형평성,� 영유아의� 성장과� 배움이라는� 가치

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

습니다.� 따라서� 일몰제의� 성패는� 단순한� 재정� 성과가� 아니라� 공동선과� 상생의� 관점

에서� 지역별� 영향과� 영유아의� 삶의� 질�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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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전문정책전문가 서면심층조사 분석 결과,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의 대응
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재정이관 방식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상북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협상안과 정책모델을 마련해야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 차액� 지원� 방식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출발�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유치원� 수준의� 교육·보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별도� 지원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재정� 보전이�

아니라�모든� 영유아가�거주�지역이나�이용�기관의� 유형과�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보

육� 서비스를�누릴�수� 있도록�하는� 공공성� 실현의�관점에서� 추진될�필요가�있습니다.�

(전문가�A)

서비스� 수준� 상향에는� 교직원� 처우개선,� 급식비,� 안전관리비,� 시설개선비,� 교재·교구

비,� 대체교사� 지원� 등� 반복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지방정부가� 별도로� 지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이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B)

가장� 큰� 우려는�지방정부� 재정� 여건에�따라� 지원� 수준� 차이가�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충분한� 추가� 지원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가� 재정을� 부담하게� 되면,� 다른� 주민복지·지역개발� 사업� 재원이� 위축될� 우려도� 존

재합니다.� (전문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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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 정액 전출 방식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

을 가지지만, 경상북도의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 특히 소규모 기관 운영비, 통학 지원, 교직원 확보, 생활권 기반 돌봄
체계 유지 등 경상북도 특유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 간 교육·보
육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

❍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었음. 다만 이 방식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3년 후 재검토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지표, 자료수집 체계, 협의 구조, 재정 재설계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함. 또한 일몰 이후 국가책임형 재정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지역의 최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지
방정부 단독 부담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확대
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교육청 중심의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가 전제되어야 함.

❍ 종합하면, 경상북도 유보통합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
음. 첫째, 정액 전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3년 일몰 및 재설계 체계를 제도화해
야 함. 둘째,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함. 셋째, 
소규모 기관 유지비, 교직원 확보, 차량운행비, 혼합연령반 운영 등 지역 특수비용
을 반영해야 함. 넷째, 유보통합 재정은 지방정부 단독 부담이 아니라 국가책임형 
재정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다섯째,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경북형 유
보통합 모델의 근거를 축적해야 함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

62

(2)�재정전문가�서면심층조사�결과

□ 「정액 전출 방식」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예산·재정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보육재정 이관 과
정에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중장기 보육사업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언급되었음

□ 「정액 전출 방식」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한계

❍ 그러나 다수의 재정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경상북도의 지역별 재정 여건과 
기존 보육투자 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경상북도는 시·
군별 인구 규모, 재정자립도, 보육시설 분포, 아동 수 변화, 기존 보육사업 투자 

정액� 전출� 방식은� 현재� 경북지역의� 보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는�장점이�있다고� 봅니다.� 중요한건�예산�보다는�예산을� 어떻게�사용할�수� 있을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예산을�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효율성과�다른�것을� 고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전문가� 1)

정액� 전출� 방식의� 가장� 큰� 재정적� 장점은� 예측� 가능성과� 행정� 간소화에� 있습니다.�

이전� 금액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모두� 중기� 재정

계획� 수립� 시� 해당� 항목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

을� 줄이고,� 연도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

는� 효과가�있습니다.� 또한� 이전� 재원의�용도와� 규모가�명확히�설정되어�있어�교육청

의�관련�사업� 계획� 수립에도�안정성을�부여합니다.� (전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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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특히 일부 전문가는 정액 전출 방식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범위, 즉 국고보조사
업 지방비 대응분, 특수보육시책사업, 공무원 인건비 등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
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보육사업 공무원 인건비까지 전출 범위
에 포함할 경우 사무와 재정 책임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시되었음

❍ 또한 정액 전출 방식은 보육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확인되었음. 경상북도처럼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과거 보육수요를 기준
으로 산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이전될 경우 실제 수요보다 과다한 재정이 전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향후 서비스 수준 상향이나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재정 부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언함

지역별� 보육여건과�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 적

용은� 일부�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여,� 오히려� 지역간,� 기관유형별� 서비스� 격차가� 확대

될�가능성이�있습니다.� (전문가� 3)

� � 향후� 보육� 수요� 변화나� 지역별�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지역� 간� 인구� 규모와� 보육� 환경의� 차이가�

큰� 지역은� 소규모� 어린이집� 및� 취약지역� 지원� 등�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정된� 재정� 구조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전문가� 5)

지자체는� 세수� 부족과� 대응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

서� 정액� 전출� 방식을� 도입하면�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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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예산·재정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이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고 재
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고 제시하였음

❍ 예산·재정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이 일반적인 정액 전출 방식보
다 경상북도의 재정 여건에 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 방식
은 일정 기간 재정을 이전하되 3년 후 제도 효과와 재정 영향을 재검토할 수 있으
므로, 정액 전출 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
음

정책� 전출을� 기준으로� 3년� 단위� 일몰� 방식을� 취하게� 되면� 조정에서의� 협상권을� 가

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유치원

과� 동일한� 운영� 시간으로� 전환하여� 아침� 돌봄과� 오후�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 지

자체의� 아이돌봄서비스나�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3년� 단위� 일몰�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5)

재정� 운영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일정� 기간�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보다� 유

연한�재정� 운영과�정책� 대응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생각함.� (전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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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한계

❍ 다만 전문가들은 3년 일몰 방식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몰 이후의 재정 처리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았음. 3년 이후 전출 의무가 자동 종료되는
지, 재협의를 통해 연장되는지, 중앙정부 또는 교육청 재원으로 전환되는지에 대
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3년 일몰 방식은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일정 기간 유예하
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가장� 큰� 우려는� 일몰� 이후의� 재정� 공백� 및� 제도� 불안정성입니다.� 3년� 운영� 후� 전출�

의무가� 소멸되면� 교육청의� 보육재정� 운영에� 급격한� 재원�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질� 저하로�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어린이집� 운영� 체

계를� 갖추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3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도� 우려됩니다.� 또한� 일몰� 기간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 연장� 또는� 재설

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

정� 구조적� 측면에서는,� 정액� 전출� 방식의� 한계인� 수요� 비연동성� 문제가� 3년간은� 그

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몰� 기간� 내에도� 보육� 수요가� 급격

히� 감소하거나� 특정� 시·군에서� 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실제� 필요� 재정과� 이전� 재

정�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몰� 이후의� 방향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

는다면,� 지자체의�재정�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이� 오히려�가중될�수� 있다는�한계도� 존

재합니다.� (전문가� 2)

유보통합�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유보통합이� 단기적인� 과제가� 아닌� 장

기적인� 사업임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재정계획� 수립의� 불안정� 성을� 확대� 할� 수� 있

습니다.� (전문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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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
스 수준 차이를 완화하고, 실제 운영비 격차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인
건비, 시설 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그러나 추가 재정소요를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일부 전문가는 유보통합이 국가책임 성격의 정
책인 만큼 추가 재원은 국가가 차등보조율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특히 영유아 수, 재정자립도, 지역별 보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재정차액 지원방식은 서비스 수준 격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지원 범위와 기준을 명확
히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재정소요와 추가 재정소요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
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음

수요예측이� 어려운� 현실에서� 제도시행� 초기� 재정�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예효과

가� 있을� 수� 있으나,� 재정부담에서� 3년� 유예라는�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밖에� 안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1)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간� 격차� 완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교사� 처우,� 교육·보육� 환경� 개선,� 운영� 여건� 보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점에서�의미가� 있다고�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정부의�재정�여건에� 따라� 지

역� 간�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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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예산·재정전문가 서면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액 전출 방식은 유보통합 초기 
재정 이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경상북도의 지
역별 재정 여건과 보육 수요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특히 전출 대상 사업의 범위, 기존 보육투자 수준 차이, 향후 보육수요 변
화, 추가 재정수요 분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었음

❍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은 정액 전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인 대안으로 평가되었음. 다만 3년 일몰 방식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몰 이
후 재정 처리 방식, 재협의 기준,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재정 책임, 국고보조 전환 
가능성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은 지역별 운영비 차이와 기관 간 서비
스 격차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지방정부 단독 부
담 방식은 재정 부담 확대와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경상북도는 향후 유보통합 대응 과정에서 첫째, 전
출 대상 사업 범위의 명확화, 둘째, 3년 일몰 이후 재정분담 기준 설정, 셋째, 국
가책임형 재정지원 요구, 넷째,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차등지원 기준 마련, 다섯째, 

적용�방법�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배정하지만�진짜�필요한�항목

에�쓸� 수� 없을�때도� 많아� 이에�대한� 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전문가� 5)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

육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며�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입은� 재원� 부담� 주체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방

정부의� 협조� 정도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가� 예상됩

니다.� (전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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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 격차 산정 기준의 구체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으로 
보여짐

(3)�유아교육전문가�서면심층조사�결과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유보통합 운영 여건

❍ 유아교육전문가들은 경상북도와 같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유아 돌봄·교
육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돌봄·교육 인프라 부족, 접근성 저하, 영유아 수 감
소에 따른 기관 운영 불안정, 교사 수급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영유아가 거주하는 생활권 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보호자가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 전문가들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이 단순히 시설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 운영 지속성, 서비스 다양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라고 
보았음.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 충족이 어려워지고, 이
로 인해 기관 폐원이나 휴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돌봄·교육서비스가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 지역은 교사 확보와 유지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제시되었음. 생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우수한 교사가 장
기 근무하기 어렵고, 이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유보통합 대응은 단
순히 기관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 확보, 시설 유지, 통학 지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특히 일부 전문가는 농어촌 지역에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면 단위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장거
리 등·하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상황은 양육자의 불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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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높이고, 농번기나 긴급돌봄, 시간외돌봄 등 농어촌 특수 수요에 대응하기 어
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시되었음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차별화 운영모델 필요성

❍ 유아교육전문가들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일반 도시지역과 동일한 유보통합 
운영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모
델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농어촌 지역은 영유아 수가 적고, 기관 간 거리가 멀며, 
교사 수급과 통학 여건에서 도시지역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가장� 큰� 어려움은� 영유아의� 거주지� 생활권� 내(즉,� 집과� 가까운� 곳에)� 보육/교육기관

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관이� 희소하므로� 선택권이� 제한되고,� 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장거리� 이동(대중교통이� 좋지� 않아� 장시간� 통학버스� 이용해야� 하는� 경우

가�많음),� 전문성�있는� 교사를�구하기�어려움,� 아침� 이른� 시간이나�야간연장보육,� 휴

일보육,� 장애아통합/전문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교육� 지원� 기관이� 부족하여� 수

요자�맞춤� 돌봄/교육�이용에�제한이�많다는�점� 등이�있습니다.� (전문가� a)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해�

돌봄·교육� 인프라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용� 아동� 수� 감

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교사� 및�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간� 거리가� 멀어� 보호자의� 이동� 부담이� 크

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

니다.� 인구� 감소가� 시설� 운영,� 인력� 수급,� 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면서� 지역�

간� 돌봄·교육�격차가�확대되는�것이�가장� 큰�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전문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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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유보통합 운영모델이 하나의 획일적 형태로 고정되기보다는, 지역 상
황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 돌봄기관 등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유
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 기관 운영 
인정, 공동교육과정 운영, 순회교사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혼합연령반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의 돌봄 기능이 단순한 교육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와 정주 여건 개선, 저출생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음.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젊은 가정이 지역
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생활 기반이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
는 핵심 인프라로 해석되었음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돌봄� 공백� 문제는,� 일반지역에� 비해�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아� 수� 감소로� 인해� 돌봄� 기관이� 폐원되거나� 보육교사가� 이탈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이에� 따라� 가정의� 돌봄� 기관에�대한� 접근성

도� 떨어지게�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예:� 육아

종합센터�등)� 도� 지역�중심부�지역에�주로� 위치하다�보니�농어촌�및� 인구감소지역에

서는� 그러한� 공공의� 혜택이나� 긴급� 돌봄�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

니다.� (전문가� d)

농어촌�및� 인구감소지역은�영유아�수가� 적고� 지역� 간� 거리가� 멀며� 돌봄·교육� 인프라

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반� 도시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 지니고� 있어� 유보통합� 운영

모델� 역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모델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관별� 정원� 충족이나� 학급� 규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폐원·휴원이� 증가하여� 오히려� 영유아의� 교육� 및� 돌봄� 접근성

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관� 운영� 인정,� 공동교육과정,� 순회교사제,�

거점형�통합돌봄센터� 운영� 등� 지역� 맞춤형� 모델� 도입이�필요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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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 운영에 대한 평가

❍ 유아교육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유치원을 활용하여 영아 돌봄을 운
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유치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영아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전문가들은 유치원 기반 영아 돌봄이 영유아의 거주지 인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부터 유아기까지 연
속적인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음. 특히 어린이
집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
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전문가들은 유치원에서 영아 돌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유치원 
공간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환경과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영아는 유아와 달리 개별 돌봄, 수면, 위생, 수유, 
안전관리, 신체발달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 유치원 교육환경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영아 전용 보육실, 수면 공간, 수유 공간, 
위생시설, 영아용 놀이공간, 안전설비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영아 돌봄은 유아교육과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아보육 경험이 있

역은� 돌봄� 기능이� 단순한� 교육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유지와� 정주여건� 개선� 및�

저출생�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제성,� 효율성� 측면만� 보기보다� 공공성과� 접

근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즉,� 지역�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차등� 지원

과� 탄력적인� 운영� 기준� 등과� 같은� 차별화된� 유보통합� 운영모델이� 필요합니다.� (전문

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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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육교사 배치 또는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 연수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음. 일부 전문가는 유치원 교사가 단기간 연수만으로 영
아보육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영아 발달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와 실천적 돌봄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따라서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은 농어촌 돌봄 공백 완화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환경 개선, 영아보육 전문인력 배치, 급간식 
체계 마련, 안전기준 정비, 운영 기준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음

우선�보육시설� 자체가�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어린이집�미설치� 지역의�대부분이�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폐원� 등)과� 다음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어

려움이� 있는� 경우(농어촌� 지역의� 경우� 밀집되기� 어려움),� 그리고�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 등의� 형태로�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활용해서라도� 영아� 돌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환경� 등이� 재정비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b)

해당� 제도� 도입� 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영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과� 전문인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는� 유아보다� 개별� 돌봄과� 건강·안전� 관

리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 구성과�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보장되

어야�합니다.� 또한� 영아보육�경험을� 갖춘� 교사� 또는� 보육전문인력�배치�방안도�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급식,� 낮잠,� 위생관리� 등� 영아� 돌봄에� 필요한�

운영기준을�마련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전문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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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기반 영아 돌봄 운영 시 검토사항

❍ 유치원 기반 영아 돌봄 운영 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설환경 
적합성, 전문인력 확보, 운영기준 마련, 지역수요 조사가 제시되었음

❍ 먼저 시설환경 측면에서는 유치원 공간이 영아 돌봄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영아는 낮잠, 수유, 기저귀 갈이,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유아와 다
른 돌봄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유치원 교실이나 놀이공간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음. 이에 따라 영아 전용 놀이공간, 낮잠 공간, 위생시설, 목욕실 또는 
세면 공간, 바닥 난방, 영아용 안전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둘째, 인력 측면에서는 영아 돌봄 전문성을 갖춘 교사 배치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
었음.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0~2세 영아의 돌봄과 보
육은 월령별 발달 차이, 신체·정서적 민감성, 건강·위생 관리 등 별도의 전문성을 
요구함. 따라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협력하는 방식, 영아 전담교사 배치, 보
조인력 지원, 교사 연수체계 마련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운영기준 측면에서는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기준
이 필요함. 영아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동일한 정원 기준이나 교사 배
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운영 특례와 지역 맞춤형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함. 또한 영아 돌봄 운영 시간이 농번기,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 긴급돌
봄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시설� 개선과� 인력�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용� 놀이·

수면·수유� 공간� 조성� 등�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영아� 돌봄�

경험을�갖춘� 교사� 및� 보조인력� 배치도�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소규모�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 배치기준,� 학급� 편성기준,� 운영시간�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 차이를� 반영한� 운영� 매뉴

얼과�교사�연수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전문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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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변경에�따른� 환경개선�보조금,� 영아� 통합돌봄에� 따른� 보육교사�추가�투입

(인건비� 지원),� 영아용� 이유식� 등� 급간식� 식재료� 지원,� 수유실� 등� 별도� 공간� 조성�

등이�필요합니다.� (전문가� f)

� 영아는�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이며,� 월령에� 따라�

변화가� 급속하여� 영아간� 개인차가� 매우� 큼.� 따라서� 생애초기� 영아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영아의� 언어,� 신체,� 인지� 및� 정서발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감한� 영아

보육이� 필수적임.� 영아보육에� 전문성이� 있는(이론적� 실천적� 전문성을� 모두� 갖춘)� 교

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치원교사가� 단기간� 연수로� 충

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영아에� 맞는� 보육실� 환경조성,� 영아를� 위한� 대근육/소근

육� 발달� 촉진하는� 교구� 등� 지원,� 바닥�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영아용� 식단과� 급

간식� 제공,� 영아� 신체사이즈에� 맞는� 통학버스� 내� 안전장치� 등� 이� 필요합니다.� (전문

가� a)

현재�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돌봄� 공백은� 단순히�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

니라� 접근성,� 운영� 지속성,�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의� 형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유아교육기관� 폐원,� 휴원이�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

서는� 보호자가� 장거리� 통학이� 필요하고� 돌봄기관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관이� 존재하더라도� 교사� 수급� 어려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연장보육,� 방

학� 중�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긴급돌봄이나� 야간·휴일�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이� 직접� 돌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히� 면� 단위,�

오지� 지역에서는� 돌봄기관� 간�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돌봄� 접근성이� 크

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은� ‘시설의� 부재’,�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의� 부족’,� ‘돌봄� 접근성� 한계’등의� 현상이� 나타나서� 지역� 주민의�

양육� 부담� 증가와�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전문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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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에 대한 평가

❍ 유아교육전문가들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아·유아·초등 저학년 돌봄을 
연계 운영하는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에 대해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특히 
돌봄 자원과 인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개별 기관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기보
다,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협
력하여 연계형 또는 거점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음

❍ 전문가들은 유치원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영아기부터 유아기, 초등 
저학년까지 연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음.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각각 따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아동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었음

❍ 또한 유치원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시
설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됨. 농어촌 지역에서는 새로운 돌봄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
존 유치원이나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모든 지역에서 유치원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일부 전문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늘봄학
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기관 분포와 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보았
음

❍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까지 유치원에서 담당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도 
확인되었음. 영아와 유아 돌봄은 연계가 가능하지만, 초등 저학년 돌봄은 초등학
교와의 연계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따라
서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은 유치원 중심 모델로 단일화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따
라 유치원 거점형, 어린이집 거점형, 초등학교 연계형, 지역돌봄기관 연계형 등 다
양한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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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등에� 대한� 돌봄� 공백� 완화� 효과와� 기존� 유휴� 시설을� 활용한

다는�점에서� 예산� 절감� 및� 지역� 자원� 활용� 효과,� 부모의� 편의� 증가(형제자매가� 기존

에� 영아� 어린이집,� 유치원에�다니는� 경우� 각각의�기관에�보내고� 데려오는�부담�완화�

등)� 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전문가� b)

유치원� 시설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보호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반과� 초등� 저학년� 돌봄반을� 함께� 운영한다면� 영아기부터� 초

등학교� 저학년까지� 성장� 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돌봄기관을� 자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줄

일� 수� 있으며,� 지역� 내� 한정된�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효과가�있을� 것으로�생각합니다.� (전문가� c)

� ‘유치원� 기반’이라는� 전제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인

구감소지역내� 영아부터� 초등아동까지� 다양한� 돌봄/교육인프라가� 부족하므로� 각각의�

기관� 간� 연계/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영아,� 유아,� 초

등� 저학년� 돌봄을� 연계� 운영한다고� 하면,� ‘유치원� 중심으로’라는� 전제를� 두기� 보다

는,� 지역� 상황과� 기관별� 여건이나� 전문성,�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

이고�돌봄의�질과� 편의성이�높은�연계� 협력� 방식을�추진해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치원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중심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지역아

동센터나�다함께돌봄센터�같은�아동돌봄기관이�중심이�되어� 연계형으로�혹은�거점형

으로�돌봄서비스를�운영하는�방식을�추진해볼�수� 있다고�생각합니다.� (전문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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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유아교육전문가 서면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경상북도와 같은 농어촌 및 인구
감소지역의 유보통합 대응은 생활권 내 돌봄 접근성 확보와 지역 맞춤형 운영모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
의 돌봄 공백이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 수 감소, 기관 운영난, 
교사 수급 어려움, 장거리 통학, 맞춤형 돌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고 보았음

❍ 첫째,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일반 도시지역과 다른 유보통합 운영모델이 필
요함. 동일한 정원 기준, 학급 기준, 운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규모 
기관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돌봄 접근성이 더 악화될 수 있음. 따라서 
경상북도는 소규모 기관 운영 특례, 혼합연령반 인정, 공동교육과정, 순회교사제, 
거점형 돌봄체계 등을 포함한 경북형 농어촌 유보통합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는 유치원을 활용한 영아 돌봄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이 아니라 영아 발달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 전문인력, 안전관리, 급간식 체계가 전제되어야 함. 영아 돌봄은 유아교
육과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보육교사 배치, 유치원 교사 연수, 보조인력 지원, 
영아 전용 공간 조성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셋째,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은 유치원 중심으로만 설계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
게 다양한 기관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치원이 중심이 될 수
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 초등학교,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
센터 등과의 연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따라서 경상북도는 생활권 단위로 돌봄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별 최적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유보통합은 단순히 보육과 유아교육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저출생 대응, 지역사회 유지와도 연결되어 있음. 어린
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 돌봄기관인 동시에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기반임. 따라서 경상북도 유보통합 대응방안은 재정이관 논
의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돌봄 접근성, 교사 확보, 시설환경 개선, 통학지원,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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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및 시간외돌봄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유아교육전문가들은 경상북도 유보통합 대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

연한 운영모델,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의 조건부 도입, 생활권 기반 통합 돌봄 플
랫폼 구축, 농어촌 특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이는 향후 경상북도
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단순히 중앙정부의 표준모델을 적용하기보다, 경북의 
농어촌성과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별도의 운영모델을 제안해야 함을 시사함

2)�유보통합�업무�담당자�인식조사�결과

❍ 본 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이관 방식과 경북형 재정이
관 방식,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진, 칠곡 등 총 20개 시
군이 응답해 주었음

❍ 응답자는 대부분 시군 유보통합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
은 장학사가 응답하였음. 관련 분야 경력은 1년 내외의 담당자가 다수였으나,  일
부 지역에서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장학사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 실무
와 교육 현장의 관점이 함께 반영된 지역도 있음. 본 조사의 실무진 응답자의 현
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3 담당자 소속 현황> 

구분 응답자 비율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 : 10명 

85.0%
장학사 : 7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무관 : 3명 15.0%

합계 20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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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본 조사는 전체 표본 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일반화보다는 시군 담당
자의 정책 인식과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특히 문항 중 1번 문항 ‘정액 전출 방식이 지역별 보육환경 및 재정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4번 문항 ‘현재 경상북도에서 검토 중인 
정액전출 + 3년 일몰 방식이 경상북도의 지자체별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
까’와 8번 문항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하
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응답에 따라 이동하
는 분기형 문항이므로 전체 응답자 수가 아니라 해당 문항에 응답한 유효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해석하였음

❍ 문항 1번 ‘현재 논의 중인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정액 전출 방식」이 지역별 보육
환경 및 재정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음. 
분석 결과, 전체 20명 중 ‘대체로 아니다’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아니다’
가 2명으로 나타났음. 즉, 부정적 응답은 총 13명으로 전체의 65.0%를 차지하였
음

❍ 이러한 결과는 경상북도가 대도시 중심의 보육환경과 달리 농어촌, 산간지역, 인
구감소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을 생각 해 볼 수 있으며, 정
액 전출 방식은 일정 규모의 재정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
별 아동 수 변화, 기관 운영 여건, 소규모 시설 유지비, 기존 지자체 보육투자 수
준 등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보육 인프라 격차가 존재하고, 농어
촌 지역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음. 따라서 단순히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을 일정 규모로 산정하여 이관하
는 방식은 향후 유보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질문지 1번에서에서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질문지 2번 ‘정액 전출 방식이 지역별 보육환경 및 재정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
음. 질문지 2번의 유효응답자는 6명으로 나타났음. 응답 결과, ‘국가 차원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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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이 필요함’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질문지 2번 응답자의 66.7%
에 해당됨

❍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
은 지역별 세부 차이를 반영하는 것보다 유보통합이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이 응답은 정액 전출 방식 자체가 충분하다는 적극적 찬성이라기보다는, 
제도 통합 과정에서 국가 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
됨. 실제로 질문지 1번에서 ‘매우 그렇다’ 응답이 없었고, 긍정 응답보다 부정 응
답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제한적이라
고 볼 수 있음

❍ 질문지 1번에서 ④ 대체로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 질문지 3번 ‘정
액 전출 방식이 지역별 보육환경 및 재정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질문
지 3번의 유효응답자는 14명으로 나타났음. 응답 결과, ‘지자체별 기존 보육투자 
수준 차이가 존재함’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아동 수 및 보육·교육기관 
변화 반영이 어려움’이 4명, ‘향후 추가 재정수요 반영이 어려움’이 3명으로 나타
났음

❍ 이는 시군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들이 단순히 정해진 예산을 이관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기존 보육 투자의 수준 차이와 지역별 보육 및 교육 
여건의 변화에 대한 우려, 정해진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어려움
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음

❍ 질문지 4번에서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검토 중인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이 
경상북도 지자체별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음. 분석 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가 1명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3명, ‘대체로 아니다’는 3명으로 나타났음. ‘매우 아니다’는 없었음

❍ 앞서 질문지 1번에서는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지만, 질문지 4
번에서는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해 긍정적 또는 중립적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음. 이는 시군 담당자들이 단순 정액 전출 방식에는 지자체별 보육 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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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차이와 향후 상황의 변화와 추가적인 재정 수요 반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
으나, 3년 일몰형은 3년이라는 일정 기간 이후 제도 효과와 재정 영향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유보통합에서 경상북도 상황을 반영한 대응방안으로서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됨

❍ 질문지 4번에서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질문
지 5번 ‘정액 전출 방식 + 3년 일몰 방식이 경상북도 여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
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질문지 5번의 유효
응답자는 16명이며, 응답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재설계가 가능함’이 9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계적 제도 정착이 가능함’이 4명, ‘지방재정 부담의 고
착화를 방지할 수 있음’과 ‘지자체별 여건 변화 반영이 가능함’이 각각 2명으로 나
타났음

❍ Q4에서 ④ 대체로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 질문지 6번 ‘정액 전출 
방식 + 3년 일몰 방식이 경상북도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
유는 무엇입니까?’ 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질문지 6번의 유효응답자는 3명
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은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중앙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 ‘재협의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우려됨’이 각각 1명
씩 나타났음

❍ 질문지 7번은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한 기타 의견을 묻는 문항임. 대부
분의 응답자는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고령군 응답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교육 및 적응 필요”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질문지 8번에서는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
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고 전체 20명 
중 ‘대체로 아니다’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그렇다’ 5명, ‘보통’ 5명, ‘매
우 그렇다’ 3명, ‘매우 아니다’ 1명으로 나타났음

❍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줌.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긍정 응답은 8명으로 40.0%이며, ‘보통’
을 포함하면 13명, 전체 응답자의 65.0%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
장을 보여줌. 반면 ‘대체로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를 합한 부정 응답은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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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로 적지 않은 숫자를 보여줌
❍ 질문지 8번에서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질문

지 9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
음. 질문지 9번의 유효응답자는 13명으로 나타남. 응답 결과, ‘농어촌 및 인구감
소지역의 어린이집 부족 등 지역별 돌봄 인프라 차이가 존재함’과 ‘농어촌 및 인구
감소지역의 소규모 시설 운영 부담 완화가 필요함’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 간 교육·보육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가 필요함’은 3명, ‘유치원 수준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희망하더라도 지역 여건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은 1명으
로 나타났음

❍ 질문지 8번에서 ④ 대체로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 질문지 10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질
문지 10번의 유효응답자는 7명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을 살펴봤을 때, ‘유보통합 이
후 자연스럽게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이 3명으로 가장 많았음. ‘재정 부담
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은 2명, ‘현재 재정 수준으로도 운영이 가능함’과 기타 
응답은 각각 1명으로 나타났음

❍ 질문지 11번에서는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여건 차이를 
고려한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문항을 질문하였음. 분석 
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1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우 그렇다’가 2명, ‘보
통’이 4명으로 나타났음. ‘대체로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없었음

❍ 질문지 12번에서는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에 대한 기타 의견
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음. 대부분의 응답자는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나, 
고령과 울진에서 의미 있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일부 지역에서 “인건비에 대한 별
도 기준 필요”를 제시하였고, “인구지역을 통합하여 대표 어린이집 선정 후 지원
하는 것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의견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모델로 해석할 수 있음. 아동 
수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는 모든 기관을 동일하게 지원하기보다, 생활권 또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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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기준으로 대표 어린이집이나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필
요할 수 있음.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보육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경상북도 시군 담당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정액 전출 방식
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경상북도에서 검토 중인 「정액 전
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 첫째,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65.0%로 나타났음. 이는 단순히 
일정 규모의 재정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경상북도 내 다양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음. 특히 지자체별 
기존 보육투자 수준 차이, 지역별 아동 수 및 기관 변화, 향후 추가 재정수요 반영
의 어려움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음

❍ 둘째, 경북형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 또는 중립 응답이 
85.0%로 나타났음. 응답자들은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하였음. 이는 유보통합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제도개편에서
는 고정적 방식보다 일정 기간 운영 후 조정 가능한 방식이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냄

❍ 셋째,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소 분산되었음. 긍정 응답은 40.0%, 부정 응답은 35.0%로 나타나 추가 재정지원
에 대한 시군 담당자의 판단이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인프라 차이와 소규모 시설 운영 부담
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음

❍ 넷째,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
음. 질문지 11번에서 부정 응답은 전혀 없었고, 긍정 응답은 84.0%를 기록하였
음. 이는 경상북도 유보통합 대응방안에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핵심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다섯째, 서술형 의견에서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의 제도 적응 지원, 인건비 별도 
기준 마련, 권역별 대표 어린이집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는 유보통합 이
후 재정뿐 아니라 행정지원, 인력지원, 거점기관 운영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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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함

3)�소결

❍ 본 장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22개 시·군 유보통합 담당자 조사와 정책전문가, 예산·재정전문가, 유아교육전문
가 서면심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본 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서 예상되는 행정적·재정적 부담, 지역 간 격차, 통합돌봄 방향성 등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총 20명의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조사자료와 20명의 재정 및 정책, 유아교육 전문가 서면심층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실무 담당자들은 실제 지역 단위에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상
북도의 인구구조, 보육·교육 인프라, 재정 여건,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
도의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특히 재정 및 정책 전문가들은 경상
북도는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
평성에 맞지 않으며 균형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3년 한시적인 
재정이관제도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음. 소결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군 담당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해 대체로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담당자
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재정이관 규모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
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경상북도 내 시·군별 보육환경과 재정 여건의 차이를 충
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특히 경상북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
황에서 알 수 있듯,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아동 수, 기관 수, 보육서비스 이용 구조
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실제 수요와 전출 규모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시·군 담당자들은 정액 전출 방식의 가장 큰 한계로 지자체별 기존 보육투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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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지역별 아동 수 및 보육·교육기관 변화 반영의 어려움, 향후 추가 재정수요 
반영의 한계들을 선정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담당자들이 유보통합을 단순한 재정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보육 기반과 행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제
도 전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경상북도는 농어
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동 수가 적더라도 기본적인 기관 운
영비와 통학 지원, 교직원 확보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서 정액 전출 방식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시·군 담당자들은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
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단순 정액 전출 방식은 특정 시점으로 산정된 재정이관 규
모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3년 일몰 방식은 제도 시행 이후 재정 영향
과 정책 효과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
히 담당자들은 3년 일몰 방식이 경상북도 내 지역별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및 정
책을 재설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담당자 조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재
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확인되었음. 일부 담당자는 유보통합 이
후 서비스 기준이 상향될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담당자는 유보통합 이후 제도 통합 과정에서 
격차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거나, 추가 지원이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음. 따라서 추가 재정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과 기관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지원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됨

❍ 다음으로, 전문가 심층서면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정책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행정체계 일원화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
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재정이관 방식은 경상북도와 같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에서는 지역 간 구조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유보
통합은 단순히 기관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정책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보육서비
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개편이기 때문에, 지역별 생활권과 돌봄 인프라 
차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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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의 사업의 범위와 지방정부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
하였음. 재정전문가들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대응분, 지자체 자체사업, 특수보육
시책사업, 인건비성 경비 등을 어디까지 전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았음. 또한 유보통합 이후 서비스 수준 상향, 인건비 증가, 시설 기준 강
화 등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방정부가 계속 부담하는 구조
는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재정 및 정책 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으
로 인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이관 정책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였음. 정책 전문가들은 해당 방식은 최초 재정이관 규모를 명확히 
설정하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여지
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복합적 제도개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
도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재정 변화, 행정체계 변화, 서비스 수준 변화, 지역 
간 격차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다만 전문가들은 3년 일몰 방식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와 재협의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단순히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다시 논
의하는 방식에 그칠 경우, 일몰 이후 재정 공백이나 사업의 실효성 및 존속에 대
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음. 따라서 3년 동안 축적되는 자료를 바
탕으로 경북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해야 하며, 재정수요, 서비스 접근성, 기관 운
영 안정성, 농어촌 돌봄 공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유아교육전문가들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유보통합 대응에서 과제로 생활권 
기반 돌봄 접근성 확보를 제시하였음. 농어촌 지역에서는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
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기관이 폐원하거나 통폐합될 경우 보호자가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
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과 차별화된 유보통합 운영모델이 필
요하다고 보았음

❍ 특히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유치원을 활용한 영아 돌봄 운영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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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은 단순히 기
존 유치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시설환경, 전
문인력, 급간식, 안전관리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모든 지역에서 
유치원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유
치원, 초등학교,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처럼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 의견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제시되었으나, 
핵심적으로는 유사한 방향을 보였음. 업무 담당자와 재정 및 정책 전문가들은 제
도 시행 과정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행정·재정적 문제와 현장 적
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 재정 구조, 유아교육·
보육의 질, 지역 돌봄체계 구축 측면에서 보완과제를 제시하였음. 두 집단 모두 경
상북도의 특수성, 인구감소,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유보통
합 추진은 재정적,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별도 대응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음

❍ 종합하면, 본 장의 분석 결과는 경상북도 유보통합 대응방안이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함. 첫째, 정액 전출 방식의 지역적 여건과 보육 투자 
재정의 차이 등의 한계를 보완해야하며, 둘째, 「정액 전출 + 3년 일몰 방식」의 장
점인 재설계와 유동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 장기 지속이 될 수 있게하는 체계성과 
실행과정에서 정부와의 혼선 등의 한계에 대한 방안 제시. 셋째, 농어촌 및 인구감
소지역의 소규모 기관 운영, 통학 지원, 교직원 확보, 혼합연령반 운영 등을 반영
한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함. 넷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차등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 및 지원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섯째,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 및 영아·유아·초등 저
학년 연계 돌봄체계를 생활권 단위에서 검토해야하며 여건에 따라 유치원 뿐만이 
아닌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이돌봄 센터 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인지
한 실효적인 정책을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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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유보통합�추진에�따른�경상북도�대응방안�정책�제안

1.�정책�추진�방향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서의 정책적, 재정적, 교육 및 보육 통합적 
대응방안에 대해 파악하고 연구하였음. 이에 현재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경상북도 
유보통합 실무진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과 정책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
써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의 방향성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하였음

❍ 본연구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 첫째. 재정이관 방식에 대한 경북형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정액 전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시·군별 재정 여건과 보육·교육 인프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유아 
수, 기관 분포, 통학거리, 소규모 기관 비중, 지방자체단체 보육 및 교육 인프라, 
영유아의 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됨

－ 둘째, 조사결과, 단순 정액 전출 방식은 제도 초기에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 재정수요 변화와 서비스 수준 변화를 반
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비해 3년 한시적 지원 방식은 일정 기간 운영 후 제
도 효과와 재정 영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상북도에 적합한 보완장치
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평가체
계, 평가 지표, 재협의 절차, 일몰 이후 재정분담 방향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셋째,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함.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역 내 필수 돌봄·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단순히 정원충족률이나 이용 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
부를 판단하기보다, 지역 내 대체기관 유무, 통학 거리, 생활권 내 돌봄 접근성, 
소규모 기관의 공공적 기능 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소규모 기
관 최소 운영비, 차량운행비, 교직원 확보, 혼합연령반 운영, 폐원 위험기관 관리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덧붙여, 농어촌 및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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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없거나 유치원만 있는 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중심
이 되는 지역, 지역돌봄기관이 기능하는 지역 등 여건이 다양함. 지역내 존재하
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늘봄학교, 다함께돌봄
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을 생활권 단위로 돌봄 및 교육을 연계하는 방
식이 필요함

－ 종합하면, 경상북도의 유보통합 대응은 재정이관 방식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
련한 후 경상북도만의 재정이관 방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
의 교육·보육 현황에 맞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는 유보통합을 계기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기관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줄이며, 영아부터 유아, 초등 저학
년까지 이어지는 생활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함. 즉, 경상북도는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경북형 유보통합 대응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유보통합�추진에�따른�경상북도�대응방안�정책�제안

1)�재정이관�대응체계�마련�및�경상북도형�재정이관

❍ 본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보육재정 이관 방식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액 전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온 보육재정을 일정 
규모로 산정하여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 초기 재정이관 규모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경상북도와 같이 
시·군별 인구구조, 보육수요, 기관 분포, 재정 여건이 상이한 지역에서는 정액 전
출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유보통합 업
무 담당자 조사에서도 정액 전출 방식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었음. 담당자들은 정
액 전출 방식이 재정이관 규모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장점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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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육환경과 재정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특히 기
존 보육투자 수준, 지역별 아동 수 변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기관 운영비, 통학 
지원, 향후 추가 재정수요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서비스 격차
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전문가 서면심층조사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정책전문가들은 정액 전출 
방식이 제도 초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경상북도의 농어촌성과 인구
감소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재정전문가들은 
전출 대상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으며,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추가 재정을 부담하
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와 교육
청이 제시하는 재정이관 기준을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재정이관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중인 재정이관 방식으로 재정이관이 진행된다면,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
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조정, 교직원 처우개선, 시설환경 개선, 급식 및 안전
관리 기준 강화 등으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후 추가 재
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재협의 장치가 필요함. 정액 전출 방
식은 초기 전출 규모가 고정되는 구조이므로 향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
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농어촌 돌봄 공
백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 지자체, 중앙정부가 재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정액 전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논의중인 「정액 전출 + 3
년 일몰 방식」은 일정 규모의 보육재정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제도 효과와 재정 영향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단순 정액 전출 방식이 
갖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반영하
여 재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조사에서도 3년 일몰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 평가가 확인되었음. 담당자들은 유보통합이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정한 전출 규모를 장기간 고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

94

았음. 반면 3년 일몰 방식은 제도 시행 이후 지역별 재정 부담, 기관 운영 변화, 
서비스 격차, 추가 재정수요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
식되었음

❍ 전문가 서면심층조사에서도 3년 일몰 방식은 정액 전출 방식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었음. 정책전문가들은 3년 일몰 방식이 경상북도의 지역
별 영향을 실제 자료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음.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전문가들은 3년 일몰 방식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 자료수집 체
계, 재협의 절차, 일몰 이후 재정처리 방식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
았음

❍ 또한 3년 한시적 재정이관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선 3년 일몰 방식의 목적을 명확
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3년 일몰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장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유보통합 시행 이후 실제 재정 영향과 서비스 변화를 
평가하고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관리 장치로 활용되어야 함. 즉, 3년은 제
도 정착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간이자 경북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근
거자료 축적 기간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안

정액 전출 방식 정액전출 + 3년 일몰

Ÿ 제도 초기 행정 효율성 및 안정성

을 높일 수 있음

Ÿ 경상북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인구

감소 및 영유아 감소 현실 고려하

였을 때, 별도 보정장치 필요

Ÿ 유보통합 이후 교직원 처우, 시설 

환경, 급식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 

강화로 추가 재정 수요 발생시 조

정 필요

Ÿ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제도효과

와 재정 영향을 재검토 하는 방식으로 

경식성 완화

Ÿ 실제 통합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반영한 후 재설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있음

Ÿ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각 분야 평가 지

표 및 자료 수집 체계, 재협의 절차와 

일몰 이후 재정 처리 방식이 사전에 명

확히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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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치원⋅어린이집간�서비스�수준�격차�기반�지원방식

❍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조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
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공감이 확인되었음.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돌봄 인프라 차이, 소규모 기관 운영 부담, 통학 지원 필요
성 등이 존재하므로, 단순한 정액 전출 방식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는 서비스 수준 격차 기
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이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 모델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전문가 의견에서도 이 방식은 일정한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특
히 재정전문가들은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기준을 어느 수준
으로 맞출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가 중요하다고 보았음. 단순히 기존 지자체 부담액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보
다는, 실제 서비스 수준 격차와 지역별 운영비 차이를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산정
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우선, 서비스 수준 격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서비
스 수준은 시설환경, 교직원 배치, 운영시간, 급식, 안전관리, 통학지원, 영아 돌
봄, 혼합연령반 운영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격차 산정 기준의 정의
가 명확하지 않음

❍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쟁점도 존재함.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차
액이 산정되더라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음. 지방정부가 재정차액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경우, 정액 
전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부담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경상북도는 서비스 수준 격차 기반 재정차액 지원방식을 다음과 같은 방향
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수준 격
차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우선 구축해야 함. 둘째, 경상북도 내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격차가 큰 항목을 선별해야 함. 셋째, 시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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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지원, 영아 돌봄, 소규모 기관 운영비 등 실제 격차가 크고 지원 필요성이 높
은 영역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재정차액 산정 결과가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함

정책 제안

서비스 격차 지원 방식 도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Ÿ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돌봄 

인프라 차이와 기관 운영 부담, 통

학 지원 필요성이 존재함

Ÿ 단순 재정이관 방식만으로 필요 재

정 수요 어려울 수 있음

Ÿ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준 격차

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우선 구축 

필요

Ÿ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격차가 큰 

항목 선별

Ÿ 지원 필요성이 높은 영역부터 시범적으

로 적용 필요

Ÿ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함

3)�농어촌�및�인구감소지역�유보통합�운영�여건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유보통합 대응은 단순히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
리체계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내 영유아 돌봄·교육 접근성
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완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 경상북도는 넓은 행정구역과 
높은 농산어촌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유아 수 감소, 기관 운영
난, 교사 수급 어려움, 장거리 통학, 돌봄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유보통합 운영은 일반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운영모델로 접근할 필요
가 있음. 유아교육전문가 서면심층조사에서도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돌봄·교육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 저하가 제시되었음.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았음. 또한 기관이 폐원하거나 통폐
합될 경우 가정의 돌봄기관 접근성이 낮아지고, 장거리 통학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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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우려하였음. 이와 함께 교사 수급의 어려움, 차량운행 부담, 긴급돌봄 및 
시간제 돌봄서비스 부족,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의 어려움 등도 농어촌 지역 돌봄 
공백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음

❍ 이러한 의견들은 경상북도 유보통합 정책이 시설 수 확대나 기관 통합만으로 해결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새로운 돌봄기관을 설
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미 존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돌봄기관 등을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함.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생활권 단위로 파악하고, 지역별 수요와 자원 여
건에 맞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아교육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유치원을 활용한 영아 돌봄 
운영이 일정 부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없거나 폐원 위험이 높은 지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기존 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시설을 활용하여 영아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
은 돌봄 공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유치원을 활용할 경우 지역 내 기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보호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영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 향상 효과가 기대됨

❍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치원 활용 영아돌봄은 도입하기에 선행조건이 검토되어야 한
다고 전하였음. 전문가들은 유치원에 단순히 영아반을 설치하는 방식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으며, 영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시설환경과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되어
야 한다고 보았음. 영아는 수면, 수유, 위생, 안전, 건강관리, 개별적 상호작용 등
에서 유아와 다른 돌봄 요구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영아 전용 보육실, 낮잠 공간, 
수유 공간, 위생공간, 안전설비, 영아용 놀이공간, 영아 발달에 적합한 급식 체계
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영아보육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나 보조인력 배치, 유치원 
교사의 영아발달 및 안전관리 연수,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경상북도는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나 폐원 위험지역, 장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
업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환경 개선
비, 보육교사 배치, 운영시간, 급간식 제공, 안전관리, 학부모 만족도, 지역 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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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공백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이 많은 경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

정책 제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유보통합 운영모델 도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Ÿ 경상북도는 넓은 행정구역과 높은 

농산어촌 비중으로 인해 일부 지역

에서 영유아 수 감소, 기관 운영

난, 교사 수급 어려움, 장거리 통

학, 돌봄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복

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Ÿ 새로운 돌봄기관을 설치하기 어려

운 지역에서는 기존 어린이집, 유

치원, 초등학교, 지역돌봄기관 등

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활용하는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Ÿ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돌봄·교육 

인프라 현황과 영유아 수, 기관 운영 

여건, 통학 거리 등을 생활권 단위로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음

Ÿ 유치원을 활용한 영아 돌봄은 단순히 

영아반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

아 발달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과 전문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Ÿ 시범사업 추진 시 시설환경 개선비, 보

육교사 배치, 운영시간, 급간식 제공, 

안전관리, 학부모 만족도, 지역 내 돌

봄 공백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함

4)�영-유-초�지역통합�돌봄�플랫폼

❍ 경상북도형 지역 통합돌봄 플랫폼은 지역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로 설계될 수 
있음. 어린이집이 없는 면 지역은 유치원 활용 영아 돌봄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지역은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 돌봄을 연계
하는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어린이집과 유치
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모델이 가능함.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활성화된 
지역은 지역돌봄기관 연계형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이처럼 지역별 자원과 수요
를 고려하여 유치원 거점형, 어린이집 거점형, 초등학교 연계형, 지역돌봄기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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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돌봄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역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하였음.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규모와 돌봄 수요가 지역별
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시설·인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운영이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소규모 지역에 적합한 운영, 혼합연령 돌봄, 순회교사 및 순회인력 
지원, 차량운행 지원, 긴급돌봄 연계 등 유연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
음

❍ 지역 통합돌봄 플랫폼은 유치원 중심의 단일모델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
한 기관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유연한 모델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유보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돌봄·교육 접근
성을 유지하고, 영아부터 유아, 초등 저학년까지 이어지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책 제안

영-유-초 지역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Ÿ 경상북도는 지역별 돌봄 자원과 수

요 차이를 고려하여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을 연계하는 지역통합 

돌봄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Ÿ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유치원 활

용 영아 돌봄 모델,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지역은 유아

교육-초등돌봄 연계 모델을 검토

할 수 있음

Ÿ 어린이집이 유지되는 지역은 어린

이집과 유치원 역할분담형 모델,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가 활

성화된 지역은 지역돌봄기관 연계

형 모델 적용이 가능함

Ÿ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규모와 

돌봄 수요가 지역별로 다르므로 획일적

인 시설·인력 기준 적용은 지양해야 함

Ÿ 소규모 지역 운영, 혼합연령 돌봄, 순

회교사 및 순회인력 지원, 차량운행 지

원, 긴급돌봄 연계 등 유연한 운영기준

이 필요함

Ÿ 특정 기관 중심의 단일모델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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